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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sisontheLawofLocalEducationAutonomySystem

JeongHyeok

Advisor:Prof.SongKyoung-Oh,Ph.D.

DepartmentofEducation

GraduateSchoolof

ChosunUniversity

Togetherwiththeestablishmentofalocalautonomyreflecting a

localcharacteristicanddiversity,therehavebeenalotofeffortsto

cultivateelitesequippedwithpersonalityandcreativitywhocanlead

multipliedinformation-orientation society even in educationwiththe

progressinpoliticsandsociety,Inaddition,peoplearedemandingan

educationalinstitution guaranteeing localcharacteristics& autonomy

andalocaleducationautonomysystem isgraduallysettlingdownonto

theonein which autonomouseducationalactivities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affairscanbeexecutedbyadistrictandschoolontheir

own.Lookingbackintotheoriginoflocalautonomysystem,thelocal

autonomy system has been developed up to the presentwith the

organizationofalocalcouncilin1991andexecutionofelectionsfor

thehead ofalocalautonomousentity;similarly,alocaleducation

autonomysystem hasbeenalsodevelopinguptothepresentwiththe

establishmentof"LawsonLocalEducationAutonomy".

Suchalocaleducationautonomysystem,withacloselinkwi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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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autonomysystem,haslaidalegalfoundationforcarrying out

localeducationautonomysystem triggeredbytheorganizationofthe

board ofeducation which took chargeofelementary education by

designatingacityandcountyasaschooladminstrationunitonthe

basisoftheeducationact which wasprovidedonDecember,1949

andfirst enforced in1952.

Sincethen,thissystem hasdevelopedwhiletidingovercontinuous

argumentsofits abolition.On April,1964,with thepassing ofa

revisionbilloneducationactwhichstipulatessimultaneousexecutionof

educationalautonomysystem bothontheunitofcity& provinceand

city& county,anominaleducationautonomysystem was administered

until1980.

Inthemeantime,thebirthofrevisedlawsandtherevisionoflocal

autonomylawsamongtheeducationactinApril,1988broughtabout

alegalbasisandsubstantiallocaleducationautonomysystem together

with thelocalautonomy system cametobeadministeredwiththe

establishment & proclamation of "Act on Local Autonomy" in

September,1991,accompanied by the launching ofeach board of

educationonthebasisofcityandprovince. Afterwards,therewasa

partialrevisionof"ActonLocalEducationAutonomy"andthrough

theprocessofthe17thwholerevisioninDecember,2006andthe13th

partialrevision inFebruary,2008,coming tothepresent.Untilthe

presentof2009,lawshavebeenrevisedaccordingtothetransitionsof

socialenvironmentandeducationalconditions. Thisstudyintendsto

doresearchonwhatthemaincontroversialpointsoftherevisedlaw

areandwhatthematterswhicharerequiredmorerevisionprocess

arewithgreatinterest.

As mentioned above,there appear some limits to the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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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oflocaleducationautonomysystem despitethecontinuous

effortsinalegalrevisionofthelocaleducationautonomysystem as

follows:First,thereexistsalimitinthatjustasthelocalautonomy

system wasachievedbyinfluentialpoliticians'politicalpurposesinthe

midstoftheirinterests,sothissystem wasdevelopedbyatop-down

system inthemidstoftheinterestofeducationaladministrationbased

onacentralizedauthoritarianrule,notbyvoluntaryparticipationof

teachers,students,and their parents who were the subject of

education.

Second, under the dynamic environment where residents'

participatingactivitiesinadministrationhavebecomeactivewiththe

amplification ofresidents'demand foradministration,a new local

educationautonomysystem startedtobeadministeredtogetherwith

theestablishmentof"ActonLocalEducationAutonomy."However,

this system is exposing its institutional limit by defining its

administrativeboundary totheunitofcityandprovince,whichisfar

from the execution ofthe originalfunction oflocalautonomy,or

"meetingthepublicdemandinthedailycourseofresidents'living",

exceptthattheboardofeducation,which isnothing morethan a

provisionaldeliberativebody,wasaddedtothissystem.

Third,aswitnessedabove,therehavebeen19revisionsincluding

two-timewholerevisionsand 17-timepartialrevisionsof"Acton

LocalEducationAutonomy"inrelationtothelocaleducationautonomy

system.

Inspiteofsuchrevisionsoftheproperlaw,therehavecontinuously

come aboutthe revisionalloop holes in election method ofthe

membersoftheboardofeducationandsuperintendentofeducation

affairsandtheirpositionsalike.Thus,alotofdiscussionsare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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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onincludingthematterofscopeextensiontothebasicunitof

localeducationautonomysystem whichhasbeenpersistentlyraised

after the first revision,the matter of alloc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andlocaleducationalfinance,etc.

Hence,this research is aiming at derive the points at issue

regardingthecurrentsystem throughthelegalanalysiscenteringon

the19threvisions,inFeb,2008afterthe17thwholerevisionsof"Act

onLocalEducationAutonomy",anditsimprovementplan.

Thisresearch-intendedanalysissphereisasfollows:

First,A matterofresidents'directelection system-an election

methodofthemembersoftheboardofeducationandsuperintendentof

educationaffair,whichwasamajormatterofthe17thwholerevision

Second,Its subsequentposition ofthe members ofthe board of

education and the scope extension ofthe localeducation autonomy

system toaprimaryorganization,whichhasremainedunchangeddueto

severaladministrativeandfinancialissuesthoughtherehavebeenalot

ofdiscussionssincethefirstrevision

Third,A matter of allocation of administration by the central

administration subsequentto the revitalization ofthe localeducation

autonomysystem

  Final, A matterofindependentfinancialstatusforthelocaleducation

autonomysystem tobeanauthenticeducationalautonomy.

Inhandlingthesematters,thisresearchaimsatanalyzingthesefrom the

angleof"purpose",“characteristic","expectationeffect',and"apointatissue",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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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 필요성과 목적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정치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주성,중립성,전문성,

특수성,민주성의 특성을 가지고 지역중심의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이러한 제도는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지역과 학교에 따라 자치적 교

육활동과 교육행정 사무집행을 가능케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치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은 1952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시․군을 교육구로

하여 초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다.이는 지방교육자치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되었다(최용환,2004).1964년에 지방교육자

치제도는 시․도 단위 및 시․군 단위에서 동시 실시하는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명목상 제도가 1980년까지 시행되었다.1991년에는 ‘지방자치에 관

한법률’이 제정․공포 되면서,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원되었다.이는 실질

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작을 의미한다.그 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은 두 번의 전부개정(제6차 전부개정과 제17차 전부개정)과 열일곱 번의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제19차 개정:2008년 2월 29일)에 이른다(<부록Ⅰ>참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관련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었다.지

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

한 개선점을 제시한다.예컨대,조창현(1999)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일반행정으로부터 지나친 분리․독

립으로 연계성이 상실되고,의결권이 중복·이원화되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문

제를 지적한 바 있다.그는 개선방안으로 일반행정과의 통일성,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이기우(2001)또한 ‘한국지방교

육자치제도 개선의 위한 연구’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결권 중복․이원화,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지방교육재정 확보․배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

하였다.의결권의 중복․이원화는 지방교육단체와 시․도의회의 의결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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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원화의 문제,일반행정과 분리․독립은 지방교육단체와 일반행정의 연

계성의 문제,지방교육재정 확보․배분은 한정된 재정의 배분․확보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최호숙(2002)은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

구’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시․도로 실시범위를 제한함으로 오는 문제,제

도가 활성화 되면서 나타는 교육위원․교육감의 위상의 문제,한정된 지방교

육재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까지 확대하고,교육위원․교육감 위상을 확립하며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육위원․교육감의 주민직선제 선출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의 또 다른 흐름은 지방교육자

치제도의 필요성을 주민통제의 관점에서 강조한다.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지

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제8차와 제13차 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되

어졌다.예컨대,박정석(2000)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연

구’에서 지역발전과 교육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

색하였다.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걸맞은

지역주민들의 의식개혁 및 교육환경의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바 있

다.이재갑(2005)은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연구:주민참여와 통제의 관점에

서’라는 연구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의 확대,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한바 있다.또한,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지역의 대표성 확대와 주민통

제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외국의 교육자치제도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에서도 모색되었다.이진규

(2006)는 ‘한국 지방교육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에서 지방교육자치제

도의 변천과정과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의 제도와 비교를 통해 지방분

권 측면,교육행정의 독립 측면,주민참여와 통제의 측면,전문적 관리 측면,

자주적 교육재정 측면 등의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한양희(2007)또한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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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비교연구를 통해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

출,교육행정의 기능배분,지방교육재원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하여 자격과

위상의 강화,직선제 선출,지방교육자치 중심의 기능배분,지방교육재정의

독립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들은 중앙과 지방

교육기관의 기능배분에 대한 중앙집권화,일반행정과 지방교육행정간의 연계,

의결권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자주적 교육재정,교육감․지방위원

회의 선출,실시 범위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렇듯,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여전히 법률 개정과정과 법률

의 시행 상에서 계속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첫

째,지방자치제가 중앙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

작이 되었다는 점이다.지방교육자치제도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

모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의 이해관

계 속에서 위로부터의 제도개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둘째,주

민들의 행정수요가 증폭되면서 주민들의 활발한 행정참여 활동은 현재의 지

방교육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이러한 역동적인 환경변화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의 제정과 함께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요구한다.그러나 제도

가 시․도 단위에 한정해서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일상 생활상의 공공

수요 충족이라고 하는 지방교육자치의 본래 기능수행과 거리가 멀어진(하종

근,1993)문제를 나타낸다.셋째,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두

번의 전부개정과 열 일곱번의 일부개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주민통제에 대

한 욕구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여전히 주민참여에 대한 일환인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식과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끝으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자주성

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행정의 기능 배분과 교육재정의 독립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드러났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제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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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차 일부개정(2006년 2

월 21일)이후부터 제17차 전부개정(2006년 12월 20일)의 전까지의 내용을 중

심으로 수행되어졌다.그러나 제17차 개정에서는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변화

된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에 대한 쟁점만이 있을 뿐 그 외에 제도가 행정

과 재정상의 여건으로 인하여 개정되지 않는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대표

적인 예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초단체까지의 범위확장에 관한 사항,지방

교육자치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중앙으로부터 행정의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률에 개정에 따라 재정의 확보의 안정성 사항 등은 여전히 사회적,학

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들이다.따라서 제17차 개정이후 최근 개정에 이르는

내용들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문화,정책,법률 등을 포함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제도

를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규범력을 가지고 드러낸 형태를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면(김미혜,2007),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분석은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우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외국의 제도를 통해서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이후 구체적이고 규범력이 있는 법률을 통해 우리

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사안들을 분석하고,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법률에 대한 분석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최근에 개정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법률’제19차 일부개정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B.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 이론적 고찰은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이념원리를

살펴보고,이를 근거로 하여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전개과정과 영역별 개관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한 전개과정

과 영역별개관을 통해서 제도에 변화를 살펴보고,이에 대한 법률 분석의 근

거를 제시하였다.기본 틀은 전개과정과 영역별개관을 근거로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영역과 분석차원을 도출하였다.법률분석에서는 분석영역과 분석차

원을 통해서 분석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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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그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기본원리,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 지방교육자치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외국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어떤 구성과 그 특징이 있는지 고찰

하고,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전개과정에서는 발전과정을 시행기,

정체기,실현기로 구분하고,각 시기 별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구성과 교육

위원 및 교육감을 중심으로 중앙과 시․도 교육청,기초단위 교육청 간의 관

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률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제1차에서 제19차에 개정에 이르고 있고,

이에 대한 열아홉 차례 개정되는 동안의 주요개정 사항이 무엇인가 대하여

고찰한다.특히,두 번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제6차(2001년 1월 28일)와 제

17차(2006년 12월 20일)개정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 개정,중반기 개정,후반

기 개정으로 나누어 법률 개정과정을 살펴보고,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근 개정된 제19차 개정을 중심으로 법률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규범력을 갖는 것이 법률이다.이러한

법률에 대한 분석 틀은 예측을 통해 과거의 시간에 의해서 야기된 미래의 변

화에 적절하게 반응하고,미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

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분석 틀은 정책을 분석하는 모형들을 참고하

여 구성하였다.이를 위해,분석의 틀을 영역과 차원으로 구분하여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였다.분석 영역은 법률의 제17차 개정의 주

요개정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식,교육위원의 위상,교육자치의 범위,

행정의 배분,재정독립 등 이고,분석 차원은 목적,성격,기대효과,쟁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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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분석 틀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는 첫째,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식

은 간접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직접선거로 바뀌었다.그러나 직선

제를 치루면서 이에 대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쟁점화 되었다.둘째,교육위

원회의 위상은 의결․심의 이원화 문제의 해결로 상임위원회로 위상이 높아

졌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상의 개선점이 나타났다.셋째,지방교육자치의

범위는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시․도로 한정 했지만 점점 지방주민의 요

구와 지방의 특수성의 반영하기에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넷째,행정의 기능배분은 교육행정의 편의성만 강

조한 중앙집권적 행정보다는 지방교육자치에 필요한 분권화된 행정제도가 필

요하다.또한 자주성 측면에서 개선점이 요구된다.다섯째,재정독립은 지금

까지는 지방의 교육에 대한 재정이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국고에 대한 의존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지방의 특수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C.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주소를 밝히고 쟁점사항들을 파악하며 나아가 개선방

안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분석 유형 중

기술적 정책분석을 활용한다.

제도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체계이고,법률은 규범력을 지니고 있다는 차이

만 있을 뿐 모두 정책의 한 실현 형태로 볼 수 있다.즉,“법률은 기조정책이

며 정책의 도구”(강윤원,1988:247),“법률은 정책 자체의 표현이고,정책 의지

의 실현수단이며 정책의 지침”(최송화,1988:82)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률은 법의 형식을 빌려 나타낸 정책의 한 형태인 것이다.따라서 법률분석

을 정책분석의 틀을 빌어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이러한 이론적 근거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을 기존 정책분석의 관점을 활용하여 분석틀을 수립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게 될 정책분석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정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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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유형 중 기술적 정책분석 방법을 적용한다.기술적 정책분석은 정책이

어떤 정책을 대상으로,어떠한 목적 하에 실시하는지를 사실적 내용에 기반

하여 분석하고,정책집행 결과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규명하는 정책

분석법이다(남궁근,2008),정태범(1999)은 기술적 정책분석이 정책과정의 절

차와 내용을 설명하고 지식을 축척하여,이를 통하여 어떤 정책활동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으로 삼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쟁점 사항들을 원인-결과의

과정 하에서 가장 적합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는데 기술적 분석방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헌들을 수집하였다.우선,이론적 고찰을 위

하여 지방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한 단행본 및

학위논문을 탐색하였다.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련된 법률인 헌

법,지방자치법,교육기본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과 신문,인터넷 등

을 참조하였다.전개과정은 단행본,학위논문,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인용했고,

제도의 현황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참조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분석

대상인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한 제

1차 개정부터 제19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

다.

D.용어 정의

1.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이러한 행정은 자신의 부담과 책임아래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또는 대표를 통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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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의 특

수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전문성,특수성,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3.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청에 대한 교육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우리나라의 교육위원

회는 교육에 대하여 교육․학문․예술 분야의 사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지방의원과 선거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교육위원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의 제17차 개정이전에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말

했다.그러나 제17차 개정 후 지방 시․도의회 의원으로 교육분과 위원회

소속 위원을 말한다.

5.교육의원

교육의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육위원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차 개정이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지닌 자로서 주민의 보

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이라

한다.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만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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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일환이므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이 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법적 근거,

이념원리를 고찰한다.이후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행하여

정착화시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끝으로 이 장에서 시도한 이론적 검토

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A.지방자치제도와 지방교육자치제도

1.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이론적․법적 근거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지극히 다의적인 개념으로,그 개념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이는 각국의 사회․정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실적인 자

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최창호,1993).유럽의 경우

영국 중심의 ‘주민자치’와 독일,프랑스 중심의 ‘단체자치’라는,두 가지 대립

적인 유형으로 발전하여 왔다.이 두 개의 지방자치유형은 근대지방자치의

개념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이로 인하여 근대지방자치는 주민의 참

여와 책임이라는 주민자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중앙집권적 관료국가지

향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결정 또는 통제를 어느 정도 배제

하였다.또한 헌법이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처리

한다는 단체자치의 의미를 내재하게 되었다(이동석,2003).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구성원인 주민

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자신의 부담과 책임아래,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또는 대표를 통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천병태,1996:44)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다.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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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체제에 비하여 권력을 분화하고,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주민통제를

실현시키며,개인의 자유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임승빈,2005).

2.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원리

중앙집권적 성장정책으로 인한 불균등한 지방성장의 문제,지방의 특수성

및 다양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지

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자신의 부담과 책임아래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또는 대표를 통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또한,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가의 문

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직결되는 기본적 사항이다.이에 대한 견해로는,첫

째,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시대적인 배경과 요청에 따라 국가나 그 누구

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고유권설(김병준,2003),둘째,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의 승인 또

는 위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는 전래권설(유국환,2006),셋째,지

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며 한편으로는 헌법에 지방자

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는 견해인 제도적 보장설이

있다(이민준,2004).

법적 근거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법원은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행정권이 준수

해야 할 법적 인식근거를 말한다.법의 인식근거로서의 법원은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며,추상적으로 형식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규와 관련되어 있

다.자치제도의 법적 근거(헌법 제117조 제1항)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주

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내용 및 지방자

치단체의 법적 지위 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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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지방자치의 본질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이

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헌법 제117조 제2항,동법 제118조 제2항)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중심의 자치단체,자

치기능,자치사무의 세 가지를 그 요소로 하고,자치단체에는 의회와 집행기

관의 이원적인 자치기구를 두는 자치단체와 주민자치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지방자치에 관한 현행 실정법으로는 지방자치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지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이 있다(허영,

2005).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일환에서 출발하였다.지방자치제도란

불균등한 지방행정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

해 정치권력의 분권화,지방의회의 구성,주민의 직․간접 정치참여의 기회

확대,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 신장을

도모하고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불균등한 지방교육행정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분권화,지방교육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사반영과 다양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을 내용

으로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지방자치제도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일반행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하

고 그 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교육행정에서의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도 그 범주가 정해지게 된다(김용일,2000).교육행정의 경우 그 특수성

을 인정하여 그 관계를 달리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행정 전

반에 걸친 권력구조와 지도,감독 관계는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또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황영숙,2005).

둘째,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방식도 지방교육자치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오예희,2000).일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식에 따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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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예컨대 지

방의회의원만 선거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도 직접선거에 의해 선

출하는 경우 지방교육행정에 주민들의 여론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를 수밖

에 없다(한양희,2006).

셋째,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대의기구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가 어떻

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 역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김

찬익,2005).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통합형으로

할 것인가 혹은 양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독립적으로 분리시킬 것인가에

따라 지방교육자치기구의 구성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넷째,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관리 방식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진영,2006).국가공무원과 지방공

무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채용,승진,전보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에게 어떤 권한을 설정할 것인가 등은 일반지방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사제도 사항이다(한양희,

2006).

다섯째,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의 자주성이 어느 정

도 확보되어 있는지도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남,

2004).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지방세에 의존하느냐,혹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

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느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능력을 결정지

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의 중앙의존도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지방

자치 및 지방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주삼환,

2006).

지방자치제도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테두리를 결정짓는다는 현실적인 관련

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양자는 상호 긴밀한 연결 속에서 병행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다만,지방자치가 지방의 일반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비해,지방교육자치는 지방의 교육행정을 교

육의 민주성,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행정과

구별하여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를 일반자치로,그

리고 지방교육자치를 교육에 관한 특별지방자치라고도 한다(김용일,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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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한편에서는 “지방교육행정

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완전히 분

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틀 안에 두고 접근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립되고 있으며 이들 입장 간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

혀지지 않고 있다”(이동주,2004:15).이러한 논쟁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정책에 따라 새로운 교육정책이 등장

하듯이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통합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효율성과 책임성 또는 주민참여의 원리를 근거

로 집행기구와 교육위원회의 통합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먼저 집행기구

통합방안은 현재처럼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지 말고 광역자치단체 선거 시 시

장이나 시․도지사와 교육부시장 및 교육부지사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

여 궁극적으로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을 통합하고자 하였다.그리고 지방교육

자치와 일반자치를 일원화하여 일반행정과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학교설

립,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정

치적 영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교육에 대한 재

정지원이나 시설확보 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역으로 교육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분리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교

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헌법 제31조 제4항)하는 헌법정

신에 부합되는 된다고 하는 주장이다.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는 교육의 자주

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준하여 운

영되지 않으면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독

립시켜 정치적 이용을 최대한 배제시킴으로써 교육에 대한 자주성과 중립성

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둘째는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에 대

한 특수성이다.일반행정에서는 능률을 위한 행정강제의 수단으로서 행정목

적의 달성이 가능하지만,교육행정에 있어서는 행정강제 보다는 인격적 지

도․조언이 주된 수단임에 특수성이 있으며 효과 면에 있어서도 일반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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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좀 더 계속적이며 장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셋째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서는 다룰 수 없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교육행정의

전문성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기간의 경험을 갖춘 전

문 인력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육활동에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

리에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연계․협력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지방교육자치의 틀 안에서 접근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교육사무의 지방분권,주민참여 및 정치적 중

립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방교육의 자치 보

다는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너무 강조하여 지방교육청이 담당할 사무까지도

시․도지사에게 참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

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 같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본질적으로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은 지방자치제의 구성과 형

태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의 교

육행정을 교육의 민주성,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행정과 구별하여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지방교육자치제도는 일반행

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서로 영향을 받으며,지

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으로 분류할 때는 독립적 분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다.

B.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일환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지

방자치제도의 이론 및 법적 근거와 지방교육자치제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다음으로는 이 연구에서 중심으로 삼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

념과 이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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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제도와 같이 원칙적 준거의 토대 위에서 제도

의 개념적 근거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준거가 되는 원칙으로서 주

민자치의 원리,지방분권의 원리,교육의 특수성의 원리를 지방교육자치제의

준거 원리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아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자(論者)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첫 번째 견해는 지방교육

자치제도란 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지방 및 단위학교 수준에 이

르기까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시켜 민의에 따라 운영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하는 제도이

다(김영철 1999).두 번째 견해는 지방교육자치제도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하기 위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관계 당사자인

학생,교원,학부모,주민이 학교교육을 자치적으로 운영해 가는 제도이다(손

윤선,1995).세 번째 견해는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제도를 지방교육자치제

도”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신현직,1995:150).이 견해는 교육행정을 환경,교

통,도시계획,위생,복지 등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중 하나로

본다.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교육사무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

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들을 검토해 볼 때 지방교육자치제도란 교육의 자주성․전문

성․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가지고,운영에 있어

서 민주성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제도는 흔히 지방

교육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중앙교육행정에도 적용될 수 있

으며,그 초점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이라고 보아야 한다.우선,교

육이 특정한 정권이나 개인을 위한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거나 당리당략에 이

용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가 요망된다.교육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일반행

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교육정부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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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려는 것이다.아울러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다른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지도능력이 있는 행정요원들에

의해서 독자적 방식을 통해 지원․관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교육행정은

자치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김신복,2001:259-260)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있어서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포함한 고도의 지적

활동이며,성숙한 전문인들이 협동하여 수행하는 전문적 활동이며,자율과 자

기통제 및 공공적 활동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이런 교

육의 정신을 지방교육행정을 통해 보장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교육의 자주성,민주성,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가 지방교육자

치제도라 할 수 있다.

2.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근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근거는 헌법,교육기본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첫 번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거로서 지방

자치를 규정한 헌법에서는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

법,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앞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에 관한 규정만을 규정하고 있

지만,지방자치가 지방의 일반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현․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행정과 달리 교육․학

예에 관한 사무를 자치적으로 실현․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처

리내용만 다를 뿐 자치에 관한 원리는 같으므로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주민의 교육․학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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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재산을 관리하여,법령의 법위 안에서 지방교육자

치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동법 제2항에서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석되어야 하며,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둔다.’,제2항은 ‘교육위원회의

조직․권한․위원선거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의 선임방법,기타

교육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이재갑,2005).

두 번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라고 했고,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

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교육과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교육이나 지방교육자치가 어떠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

니 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에서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지방교육자치제의 목적을 규

정하고 있다.이는 지역사회가 각기 상이한 전통․여건․과제를 지니고 있어

지역적인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지역적인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제가 필요하며,또한 지역사회

의 특수성,자주성,전문성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라고 하고,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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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교육자치제를 별도의 기관을 두어 관련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했다.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있지만 재

정과 관련된 주요업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이중적인 심의․

의결제도를 취하고 있다(조병효,1986).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헌법,교육기본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

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좀 더 바람직

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C.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원리란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

나 목적을 의미한다.제도의 이념은 제도에 대한 규범력을 지니고 있는 법률

에서 찾을 수 있으며 크게 자주성,중립성,전문성,특수성,민주성 등의 관점

에서 볼 수 있다.이는 ‘헌법’,‘교육기본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법률의 목적에서 계속 강

조하는 사항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라 할 수 있

고,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에 대한 근거는 헌법,교육기본법,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포함되어 있다(주삼환,2006).이러한 법률들에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근거,지방교육자치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념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이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이념과 하위법률 제정의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제시하고 있다.동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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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립성을 제시하였다.

동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 시책을

수립․실시하여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안정적 재정확보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법 제1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자치

를 위한 별도의 기관을 두어 관련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였고,의결기관인 교

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였

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

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도

의 근본적인 목적을 규정하였다.동법 제8조와 제22조는 교육의원과 교육감

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였다.이는 지

방교육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통제와 참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민주성을 높

이는 역할을 한다.

이 네 가지 법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본이념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은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전문성’,‘지방교육의 특수성’,‘민주성’이라

는 것이다.

자주성의 원리 측면에서 보면,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서로 비슷한 것

으로 묶어서 하나고 볼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제도는 일반행정으로부터 분

리․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고,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 창조적 활동이고,전문가가 수행하는 활동이

기 때문에 간섭과 통제를 배재해야 한다.즉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의 원리 측면에서 보면,전문성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원․조정해 주는 교육행정도 교육에 대한 식견을 갖춘 행정요원들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의 전문성은 필연적으로 교육

행정이 전문성을 요구한다.교육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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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식과 일정기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인을 활용하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영식․최희선,1992).

지방교육의 특수성 측면에서는 보면,특수성은 지방교육행정이 중앙으로부

터 분리와 지방주민이 지방교육에 대한 통제권 행사 또는,주민참여 의한 교

육행정으로 볼 수 있다.그래서 특수성과 주민통제는 서로 비슷한 것으로 묶

어서 하나고 볼 수 있다.특수성과 주민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지방교육에 관한 권한도 지방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한다.교육에 관한 최종결정권․통제권도 국민에게 나오듯이 지방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통제권은 지역의 주민에게 있다.이를 대표하는 것이

지방의 교육위원회이며,정책의 결정과 의결을 하는 기관이다(주삼환,2006).

민주성의 원리 측면에서 보면,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분

권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고무시키는 것”(김병준,

2003:10)이라 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이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

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을 말한다.이러한 정책의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성

을 최대한 허용하고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의 분권이

필요하다.또한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지방교육자치는 지방의 교육정책이나 행정에서 주민 다수

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교육민주주의의 실천을 자극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특히,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을 통해 이념을 찾을 수 있듯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이념

은 자주성,중립성,전문성,특수성,민주성이라 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는

학생을 잘 가르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다.이에 대한 이념으로 민주성과 특수성은 지방주민의 민의를

그 지방의 환경에 맞게 수용하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자주성

과 중립성은 교육에 대하여 일반행정과 정치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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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문성은 일반행정과 비교할 때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경력이나 행정경

력을 요구하는 것이다.전문성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즉

전문성과 효율성이 다 같이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재갑,2005).또한,민주성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민주성을 기반으로 구성된 된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감

독하여 공공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D.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지방교

육자치제도를 실시하여 그들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환경에 적합하게 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그 지역의 풍토에 맞게 반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프랑스,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미국,영

국,프랑스는 근대국가 건설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틀을 잘 수립한 국

가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

치제도가 정착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미 있는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1.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주민자치의 원칙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잘 실현시킨 형태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주정부가 1차적인 책

임을 지고,연방정부는 각종 전국적 수준에서의 교육정책 개발에 치중하고 있

다.그러나 1994년 Goals2000-EducateAmericaAct가 제정되면서 국가단위

의 표준화(Nationalstandards)의 수립을 제안하였고,2002년 모든 학교 학생

들이 일정 수준의 읽기와 수리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미교육부의 교육개

혁인 NoChildLeftBehindActof2001제정과 함께 국가단위의 표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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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주정부 교육행정기구

(주교육위원회, 주교육감, 주교육청)

중간단위 교육행정기구

(교육위원회, 교육장)

지역학교구

(교육위원회, 교육장)

수립되면서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계속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2005,이상

진).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

교육자치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특히,미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체제 및 구

조를 고찰한 후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a.미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체제 및 구조

미국에서는 주정부(StateGovernment)가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

한을 가지고 있다.주정부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주교육위위원회(StateBoardof

Education)와 주교육감(StateSuperintendentofEducation,ChiefStateSchool

Officer),주교육청(StateDepartmentofEducation)을 두고 있다.또한,지방정

부 수준에서 군단위의 중간단위(IntermediateUnits)와 기초단위의 지역학교

구(LocalSchoolDistricts)가 있다.이에 대한 교육행정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미국 주 교육행정체계 구조

자료:이상진(2005).미국의공교육행정체제와우리나라의지방교육자치.교육인적자원부,p.24.수정함.

(1)주(州)교육위원회

주정부의 교육권은 원래 주정부의 의회에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의회로부

터 교육에 관한 정책 및 입법권을 위임받은 주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 전달

부서가 건국 초기 약 200년 동안은 없었다.주교육위원회가 주차원에서 처음

설치된 곳은 1812년 New York주이다.1900년까지 34개주가 주교육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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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으며,1960년까지 50개 주 중 46주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

위원회를 설치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1999).

주교육위원회의 위상은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대체로 주는 주

의회에 대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의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법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Edgar,1982).주교육위원의 역할은 각 주정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나,기본적으로 주자치구역 내의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한다.

또한,헌법과 주법이 부여하고 있는 범위 내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대부분의 주교육위원회는 보통 초․중등교

육을 담당하며,일부 주에서는 지역전문대학 등에서 수행되는 직업,성인교육

을 담당하기도 한다.주교육위원회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일반감독권을 행

사하는 외에 주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제정한다.또한 주지

사나 주의회에 필요한 입법을 건의하며,주지사에게 교육 예산안을 제출하고,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 주교육청 직원을 임명한다.

주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1998년 기준으로 32개 주에서 주지사가 교육위

원을 임명하였고,13개 주에서는 주민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며,3개 주에

서는 주의회가 임명하였다.기타 다른 주는 주의회 임명과 선출을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대부분의 주교육위원들은 교육전문가들보다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최근에는 여성 또는 소수

인종 출신의 교육위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주교육위원회는 대체로 7-1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11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임기는 4년이

다.주 교육위원들은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무보수로 일하며,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린다(이상진,2005).

(2)주(州)교육감

주교육감은 주에 따라 StateSuperintendentofEducation,Commissionerof

Education,DirectorofEducation등으로 불리고 있다.주교육감은 헌법과 주법

그리고 주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교육관련 법․규칙․조례를 집행하는 주의

최고 교육행정 책임자이다.많은 경우 주교육감은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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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무를 처리하며 교육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주지사와

주의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Guthire,J.andReed,R.,1986).또한 모든 주에서 교육감에 부여되고 있는 책임

은 교육계획에 있어 통찰력 있고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것과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목표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주교육감의 권한과 위상 그리고 주

교육위원회와의 관계는 주마다 다르다.교육감은 통상 교육청의 수장이면서

또한 교육위원회의 수석 집행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교육감은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교육위원회가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주

민들이 직접 선출하기도 한다.1988년 기준으로 23개 주의 교육감이 주교육위

원회에 의해 선임되었고,13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하였으며,14개 주에서

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있는 바,점점 주지사에 의한 임명 방식이 증

가하고 있다(이상진,2005).주교육감의 자격은 대략 4년을 임기로 교육전문가

를 임명 또는 선출한다.교육감의 자격요건은 주에 따라 다르며,선출과정 또

는 임명과정 중 교육감으로서의 적임 여부를 판단한다.

(3)주(州)교육청

주교육청은 교육감을 책임자로 하여 주교육위원회의 지휘 아래 운영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전문적 보조기관으로 집행 및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주교육청은 주의회에서 확정한 법률과 주교육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규정,정

책을 시행할 책임을 진다.전통적으로 주교육청은 각종 교육통계자료의 수집

과 배포,주 법률의 준수 여부 조사 등 소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지

방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과 주정부의 역할이 확대된 1960년대 이후 주

교육청의 인원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실천한다.또한 교육예산을 각 지역학교구에 배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학교구에 제공한다.현재 많은 주의 교육청은 각종 인허가,교사 자격기

준 설정,학생 운송 및 안전 관리,연방 및 주정부 규정의 이행상황 감독,특

수한 학생(이중 언어 또는 장애학생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기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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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보고서 발간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교육청 조직은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하위조직 및 직원 수도 주의 규

모에 따라 다르다.대개 30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

이나,일부 큰 주(California,Michigan,New York,Texas등)는 1,000명이

넘는 전문 행정직원을 보유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이상진,2005).

주교육청의 하부조직은 주마다 상이하나 행․재정,교원,수업,직업․성인교

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구조,직원,학생,프로그

램에 영향을 미치는 장학,규제,집행,연구 및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한다.

(4)중간단위 교육행정기구

중간단위 교육행정기구 또는 지역교육사무소는 주와 지역학교구를 연결하

는 중간적 위치에 있는 교육행정단위이다.이러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주의회

에 설립되는 주교육부의 산하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당초에는 주정

부의 교육정책이 지역학교구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기

구였으나,최근에는 소규모 학교구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기

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이들 중간 교육구는 지방교육구간의 조정역할,

주와 지방간의 연계적 활동,보충적 서비스,주의 위임범위 내에서 지방교육

구의 통제와 규제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일반 장학지도에 대하여 주교육

사무를 돕고,학생수가 적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역교육구에 대하여 재정

적 지원활동을 하며,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재교육 등과 같은 영역에 대

해서도 자문적인 봉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장애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직업교육과 컴퓨터교육,

순회교사의 교육서비스가 중핵을 이루고 있다.그리고 직업교육,특수교육,

지역사회대학,직업기술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지원의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중간교육구는 27개 주에 존재하는데,이 중에서 7개 주는

교육위원회가 없다.중간학구 교육위원회를 갖고 있는 21개 주는 각기 다양

한 교육위원 임명절차를 갖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지역교육구

의 교육위원회에 의한 선출 등이 있다(유연명,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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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학교구

미국의 모든 초․중등 공립학교는 지역학교구에 소속되어 있다.학교구는

주 정부에 의하여 창설되는데,주의회는 학교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권한

을 조정하며 심지어 학교구를 폐지할 수도 있다.지역학교구는 상대적으로 적

은 지역을 관할하며,보통 한 지역 내의 학생을 위한 학교의 운영을 담당한다.

그러나,지역학교구는 지역이 아닌 주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므로,지역학교구의

정책은 반드시 주교육법에 의해 마련된 정책에 부합하여야만 한다.지역학교

구는 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자치단체로서 부여된 권한범위 내에서는 고도

의 재량을 부여받고 있다.학교구는 자치마을,자치시,소방구,위생구,공원구,

기타 수많은 다른 지방정부기구와 함께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구로 간주되고 있다.학교구 재정의 독립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학교구에

대한 독립적 지위부여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되어 왔다.일부 정치학자들은

학교도 다른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일반정부 조직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교육전문가들은 학교구는 예산편성권 및 과세권을 보유하고,

교육위원들이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현재 90%이상의 학교구가 일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

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일부 주(Hawaii,Maryland,NorthCarolina등)는 예산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교육위원도 시장이 선임토록 하는 등 종속적인 학교

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전․김이경,2003).

적정 규모의 교육구에 대하여도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있어 왔다.대규모

학교구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다양한 분야의 고급인력을 교원 또는 직

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은 학교구가 통폐합되는 것이며,1960년대 40,000여 개에

달하던 학교구 수가 2000년에는 약 15,00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b.미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미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문화가 매우 다양하므로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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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도 민족과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역사적으로 볼 때,미국의 공

교육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하여 자기 마을에 학교를 세움으로써 시작

되었다.따라서 학교는 지방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되

었다.이처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주에 따라 다르며,또 동일 주 내에서도 지

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미국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제가

없고,모두 분권화되어 있다.지방분권은 미국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특색

중 하나로 각 주정부가 교육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Charlre,

1986).

또한 미국은 독립하면서 연방제(聯邦制)를 채택하였지만 외교․국방 등 전

체의 안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많은 연방정부의 기능을 주(州)정부 수

준에 담당하였으며,교육의 기능도 법적으로 주정부에,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주 내의 지방당국에 위임하고 있다(Richard,1986).이러한 교육의 기능을 위

임하고 있는 주는 주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

육위원회의 성격과 교육감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이와 같이

미국의 교육자치제는 다양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 교육성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각 주의 교육과정,교원

인사,학교행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기능은 없으며,연방정부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전국적 수준에서의 교육정책 개발,통

계자료의 수집․배포 등 주로 지원,서비스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연방헌법은

직접적으로 교육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연방정부의 수정헌법 제

10조를 보면 ‘헌법에 의하여 합중국에 위임하지 않고,또 주에 대하여 금지되

지 않는 권한은 각각의 주 또는 국민에게 보유된다.’라는 포괄적인 유보 규정

에 따라 당연히 교육에 대한 최고의 책임은 주(州)의 권한으로 간주되고 있

다.이에 따라 각 주는 공립학교 체계를 확립하는 책무를 지게 되었다

(Stephen,1984).

2.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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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이 된다.지방분권이 중시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단위로

지방의회에 지방교육행정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 상임

위원위회에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통제의 원리(주민자치의 원리)가 가

장 충실한 국가이다.그러나 1988년 EducationReform Act(ERA)가 제정되면

서 지방교육청의 권한이 중앙정부와 단위학교로 이양되고 중앙집권적 교육통

치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영국은 주민통제의 원리

를 실현한 지방자치제도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a.영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체제 및 구조

영국1)의 교육행정 조직체계로 중앙정부의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EducationandSkills:DfES)가 있으며,지방교육자치제에 있어서 지방교

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교육청(LocalEducationAuthority:LEA)이

있다.지방교육청은 교육에 관한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교육위원회를 두

고 있고,교육위원회 산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집행기관으로 교육장

(ChiefEducationOffer)또는 교육국장(DirectorofEducation)을 두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에는 교육기술부와 지방교육청이 정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 재량을 발휘하는 학교운영위원회(SchoolGoverningBody)

가 있다(박의수,2006).

이와 같은 중앙정부 조직인 교육기술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조직(지방교육

청,지방교육의회,교육장,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방교

육자치제를 운영한다.

(1)지방교육청

지방교육청이 1902년 교육법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영국의 교육자치제도가

시작되었다.1944년 교원노조 등 사회운동의 발전을 기반으로 교육기회의 확대

1)여기서 영국이라 하는 경우,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잉글랜드와 웨일즈,그 중에서도

잉글랜드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영국에서 교육 관련법이 만들어질 경우,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되는 법과 스코틀랜드에 적용되는 법이 별개로 만들어질 만큼,스코틀랜

드는 전혀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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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그를 반영한 교육법이 개정되었고,

그 결과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학교간의 파트너십 관계

가 형성되었다.그러나 1988년 개정된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ERA)은 지방교육청의 권한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대신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권

한이 크게 강화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DES,1977).

이와 같은 지방교육청은 지방의회 안에 교육위원회와 그 집행을 담당하는 행

정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의 개념은 1996년 개정된 EducationAct에 규정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상덕,2005).

첫째,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정부(LocalAuthority:LA)통합되어 있다.지

방교육청과 지방자치정부 각각 의회에서 재정된 교육법과 지방정부법에 의해

의무를 부여받는다.예를 들어,지방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영적,도덕적,정신

적,물리적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1996년 교육법 제13조).

또한 지방교육청이 지방의회와 분리된 행정조직이 아니고,지방의회를 정

점으로 행정이 그 안에 통합되어 있다.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선거에 의

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집행

한다.결국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정부에 부여된 법적 의무는 실제적으로 지

방의회에 부여된 것으로,지방의회는 그를 수행하기 위해 내각을 구성하고

집행체계를 감독하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회는 다목적 의회

(Multi-PurposeCouncils)라고 할 수 있다(Whitbourn,Mitchell& Morris,

2000).다시 말해,지방교육청은 그 지역의 지방의회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지방교육청이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정부도

되고 동시에 지방교육청도 된다.

지방교육청의 역할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이를 간단히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Ⅱ-2]와 같다(Whitbourn,Mitchell& Morri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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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

L

E

A

 교육 정책 및 방향, 총괄적 운영, 계획, 정보

 업무수행 평가(Performance review), 자원관리

서비스 제공(학교, 특수교육, 평생학습, 입학허가, 학교-집 교통 등)

임의적 역할(긴급사항, 국가와 지역 간의 완충 등)

조정 및 중재

 공정한 재정 분재(학교관련, 학교 외, 학교자체 예산)

[그림 Ⅱ-2]영국의 지방교육청(LEA)의 역할

자료:최상덕(2005).영국의교육자치제도의역사적변천과현황.한국교육.p.300.직접인용.

결론적으로,지방교육행정은 지방자치행정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수석교육관(

교육감에 해당)은 행정체계상 지방자치정부의 사무총장 관할인 집행체계의 일부

분인 교육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따라서 지방자치정부를 교육위원회와 수

석교육관이하의 집행기구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예를 들

어,지방교육청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학교시설관리와 재정분배는 수석

교육관의 책임이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운영,관리한다.

둘째, 지방자치정부의 경우, 크게 단층제(unitary authorities)와 중층제

(two-tierauthorities)가 혼합되어 있고,각각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능과 지방

교육청의 영역이 달라진다.단층제인 경우 주요 지방자치정부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반면에 중층제인 경우,광역의회가 주로 교육,사회복지,전략적 계

획,쓰레기 수거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기초의회는 주택,환경관련 건강,지

역계획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지방교육청의 영역은 1996년 교육법 제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4가

지로 구분되어 정의될 수 있다.중층제의 광역의회가 있는 County의 경우,광역

의회가 지방교육청이다.단층제 지방자치정부의 경우(County들에 포함되지 않

은 District),지방의회가 지방교육청이다.그리고 런던 구(Borough)는 그 의회

가 지방교육청이다.마지막으로 런던의 자치 시는 CommonCouncil이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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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청이 된다.

영국에서는 원천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정부,그리고 지방교육청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생겨나기 어렵다.한마디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통합된 지

방교육행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2)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한 분과위원회(상임위원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즉 지방교육청은 교육분야에 관한 전문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를 구성하고 있다.교육위원회는 지방정부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법정위원회

인데,위원정수는 약 20～40명이며,임기는 4년이다.그 정원에 있어서 50% 이상은

지방의원이 겸직하고,정원의 50% 이내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한다.

교육위원회 내에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고,지방의회

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육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이 있다.그

권한은 세입․세출 및 기채의 결정권 이외의 교육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권한이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2004).

(3)교육장

교육장은 지방교육당국에 따라서 교육국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지방교육이 최고

관리자로 지방교육제도의 운영을 위한 총괄적인 행정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원이 과반수 이상인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책무를 지고 있다.교육장이 자격기준은

일정한 규정이 없으나 대부분이 교육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며,대학의 학위소지자,교

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한다.지방교육당국은 교육장 임명에 있어 사전에 교

육기술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교육사무국에 직제는 지방교육당국에 따라 다양

하게 구성되고 있으나 대개 부교육장에 전문적인 영역의 전문가,교육심리,교육복지,

진로지도,지역사회,학교와 산업계와의 연계 등을 다루는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출신

공무원과 일반직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다”(한양희,2006::113).

(4)학교운영위원회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기술부와 지방교육청이 정한 규정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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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재량권을 발휘하며,단위학교 운영의 실질적

인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제도는 1902년 및

1944년 교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고,1986년 교육법에 의해 위원들은 교

육과정,성교육,학교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된 특별한 의무를 갖게 되었고 학

부모에게 연례보고서를 송부하는 의무도 갖게 되었다.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다방면으로 강화 확대되었다.특히 국가교육과

정 수행에 대한 의무를 지방교육청과 함께 위원회에도 부여하였다.1994년 1

월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인체가 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이나 결정은 위원 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즉 법인에 귀속되게 되었다(유연명,

2005).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유형과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으며,규정한 책임 등도 다양하다.위원회는 기업인,금융인,의사,농부,화

가,가정주부,지방교육당국 인사 및 교사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위원

수는 학교규모에 따라 9～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임명직과 선출직

으로 구분된다.대개의 경우 지방교육당국 인사는 임명직에 해당되며,그 이

외의 경우는 선출직이다.학생수가 6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위원 수는 19

명인데 학부모위원이 5명,교장,교사위원 2명,교육청 임명위원 5명,선출위

원 6명으로 구성된다.교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모든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재선출이 가능하다.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교육과정의 심의 및 지원,예산

관리,교직원 임명․관리․해고,정보의 제공,학교안내 책자 및 연간보고서

발간,장학검사 등이 있는데 장학검사는 의무적으로 4년마다 1회씩 받게 된

다(한양희,2006).

b.영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영국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학에 의존하면서 발전했

다.지방분권성이 강한 영국의 교육은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

가 각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영국의 교육행정제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즉,영국 전체의 대학교육과 잉글랜드 교육의 최고책임자는 중앙정부의 교육



- 33 -

기술부장관이고,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교육의 최고책임자는 각 주의

장관이다(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ofVocationalTraining,

1990).영국의 근대적인 공교육제도를 확립한 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다.1944년 영국 학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한 교육법은 공교육

제도를 확립했으며,1960년대 종합중등학교제도의 도입으로 계층 간의 갈등

이 줄어들고 교육기회가 상당히 균등해졌으며,교육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크게 공헌하게 되었고,국가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교육이 강조되었다(이규

환,1984).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분권화 된 교육체제를 갖고 있었으므로,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교육목표나 교육과정의 설정이 불필요하였다.그러나 무한한

국제경쟁시대에 지나친 분권주의는 교육의 효과성을 약화시켜,결국 국가 경

쟁력의 약화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점차 대두되어,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

을 통제하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근래에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1963년의 런던자치법,1972년의 지방자치법,1977년에는 정부차원

에서 학교교육의 목표를 논의하게 되었으며,1988년의 교육개혁법이 제정되

어 교육과정과 평가제도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었으며,전통적인 학교교육 불

간섭주의를 지양하고 중앙정부가 국민교육과정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권한

을 갖게 되었다.1992년에는 고등교육법이 고등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목적으

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백종억,2002).

중앙정부 조직인 교육기술부에 대한 주된 임무는 국가수준에서 교육정책을 입

안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교육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

방교육당국에 자금지원을 하며,이를 위해서 교육기술부장관에게 지방교육당국

에 대한 지휘․명령의 권한이 주어졌다.그러나 영국은 지방자치를 중요시 해오

는 전통 때문에 지시나 통제보다는 협력과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상호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협력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소

나 국립교육연구원을 통하여 교육정책과 행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여러 관

련기관에 교육과정의 개발과 공공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방교육당국과 학교운영위원회 간에 권한의 행사나 임무수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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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구(Règion Academie)

교육감

학교평의회

(자문기관)

도 교육구(Dèpatement Academie)  

장학관

교육구평의회

(자문기관)

읍(Commune) 

시장

한 분쟁이 있을 경우나 지방교육당국들 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

우,또한 학교 성격의 변화나 학교건물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의가 발생할 경우

장관은 그것을 중재하고 심판하게 된다(한양희,2006).

3.프랑스

프랑스의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계로,중앙과의 위계관계가 존

속하면서 운영면에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고 교육이 전문성을 보

장받는 제도이다.전통적으로 지방분권적 교육행정체계인 미국과 영국의 제

도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a.프랑스 교육자치제도의 체제 및 구조

지방교육자치단체를 보면 먼저 주교육구에는 교육감과 자문기구로 학교평

의회가 있고,도교육구에는 장학관과 자문기구로 교육구평의회가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프랑스의 지방교육자치의 조직

자료:황재주(2003).교육자치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외국의 사례 비교를 중

심으로.동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p.42.직접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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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교육구(Règion Academie)

(a)교육감(Recteur)

교육감은 각료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교육감은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에 속한다.교육감은 대부분의 경우 대학교

수 가운데에서 임명되는데 국가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서정화,1999).교

육감은 관할 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을 대신한다.즉,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을 전달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한다.또한 관할 지역에 관한

각종 교육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이 해당지역의 교

육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다른 한편으로 교육감은 지

방 분산과 지방분권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관할지역의 교육정책

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여기에 우리나라

와는 달리 관할지역의 고등교육의 수장 역할을 한다.교육감은 고등교육의

우두머리로서 고등교육을 ‘사후적으로’감독한다(이순세,2004).

교육감의 상부에 대한 책임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진다.취학전교육과 초등

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고등교육에 관한 사

항은 대학교육부장관으로부터,그리고 성인교육과 청소년 및 체육에 관한 사

항은 청소년․체육․여가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는다.교육감의 중요

한 권한과 책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조병효,1986).

① 중요한 교육행정관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장관과 대학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교육부와 대학교육부의 교육법령,시책,방침 등을 하급 행정기관에게

전달하고 그 실시사항을 감독한다.

③ 각종 심의회와 자문회를 주재한다.

④ 학구장학관의 추천에 의하여 공립초등학교 교원을 임명한다.

⑤ 각급 교육기관의 교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⑥ 학구 내 국립대학을 대표한다.

⑦ 각종 검정시험을 시행한다.

(b)학교평의회(ConseilAcademiqyedeI'EducationNationale:C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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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육청의 의견수렴 기구는 6-7개 정도가 있다.이 중에서 우리나라 교육

위원회에 해당하는 교육청의 의견수렴 기관은 학교평의회이다.학교평의회는

국가와 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관이다.위원은 동 수의 세 그룹으로 구

성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주 및 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두 번째 그룹은 초

등 및 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대표,세 번째 그룹은 수요자 대표(학부모 대

표,지역 노조 대표,지역 고용자 대표,농업 종사자 대표)이다.

주교육위원회 의견수렴 기능이 적용되는 사안은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것과

주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전자(前者)에는 고등학교,특

수교육기관,농업 및 해양교육의 교육구조,이들 학교의 신설계획,인력 배치,

양여금 배분(중학교의 시설투자를 위한 양여금은 도별로 배분됨),교육활동

관련 지출예산(교육부가 담당하는 예산)배분,성인교육계획 등이 있으며,후

자(後者)에는 교육계획과 교육투자계획,각 학교에 대한 지원금 배정 등이 있

다.

의장은 사안에 따라 다른 사람이 맡는다.즉,국가의 권한에 속한 문제에 관

해 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주지사가 의장을 맡으며,만약 지사가 결석한

경우 교육감이 대신 의장 역할을 맡는다.그리고 주의 권한에 속한 문제에

관해 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만

역 결석 시에는 해당 문제에 관련된 주지사의 행정자문관이 지사를 대신하여

의장 역할을 맡는다(이순세,2004).

(2)도교육구(Dèpatement Academie)

(a)장학관(InspecteurDacadamie)

도교육청의 기관장의 교육청 장학관이다.장학관은 교육감에게 교과활동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는 교육청 장학관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장학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지시된 바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관내의 학교들에 관한 정보를 교육감에게 전달하여 교육

감이 교육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초등교육에 관하여 교육

감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다(한국교육개발원,1999).

장학관은 도내의 모든 학교들의 교육활동을 행정적․교육적 차원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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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특히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교육부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아 매

우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장학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이순세:2004).

① 초등교원 관리(임명,전보,승진,휴가 등),교육활동 감독,학생 배치,초

등 학교 신설계획 검토를 담당한다.

② 학기 초에 중학교의 내부조직을 관장하고 일단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시

수 준수 여부 등 형식적인 감독기능만을 수행한다.

③ 주가 책임지고 있는 교육계획과 교육투자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④ 중학교 졸업 및 졸업장 발급,교육감의 위임하는 범위에서 바칼로레아

시험2),주지사의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 적성자격증이나 직업교육 증서

취득 시험3)을 담당한다.

⑤ 학생및학교생활에관련해서는입학및퇴학,출석,진로결정후학생배치,수학여행,

학교안전사고,교육정책 시범 적용,학교계획,사회문화활동,직업교육 및 도제교육

조직담당한다.

⑥ 각급 하교에 교육시설의이용,학부모와의관계,학교의 사회․문화․경제적 후원자

들과관계등과관련하여교육적행적지원을담당한다.

⑦ 주 지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을 배정할 수 있다.

⑧ 사립학교 신설 허가 및 취소 권한,사립학교의 행정적․교육적 통제권

을 가진다.

(b)교육구평의회(ConseilsDepartematrausdeI'EducationNationale:CDEN)

도의 수준에서도 직업교육,학교시설,노사관계,특수교육 등에 관련된 여

러 개의 의견수렴기구가 있다.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초단체 교육위원회

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교육구평의회이다.이에 대한 구성위원과

그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의 교육구평의회 구성은 주학교평의회와 유사하다.즉,같은 수의 자치단

2)바칼로레아(Baccalaureat)시험은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을 계속해

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하나의 학위처럼 취급된다.

3)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15-16이상)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로 직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여

기서는 2년간의 교육을 실시하는데,직업적성자격증CAP(Certificatd'AptitudeProfessionnelle:

CAP)이나직업교육증서(Brevetd'etudesprofessionnelles:BEP)를취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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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대표,교육기관 대표,교육수요자 대표로 구성된다.의장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국가의 권한에 속한 문제는 다룰 때에는 도지사가 의장을 맡으며 그

가 결석한 다음에는 장학관이 의장을 맡는다.도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다

룰 때에는 도의회(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장이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은 국가의 권한에 관련된 것으로 각각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어떤 읍이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초등학교와 유치원

간의 교사배치,초등학교 관련 각종규칙,중학교 교육구조,교육활동 관련 예

산지출,초등교사 주택수당 등의 문제가 있으며,도의 권한에 관련된 것으로

통학시스템 조직,중학교 교육투자계획,중학교 예산지원 등이 있다.

b.프랑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근대국가로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확립한 15세기 이래 프랑스는 종교전쟁,

절대왕정,시민혁명,왕정과 공화제의 뒤바뀜을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

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이와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

한 행정권의 우위는 또 하나의 권력구조상의 특징을 보여 준다.1962년 개정

된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우위성이 확인되

었다(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1991).중앙집권과 행정권의 우위를 고수해 온 국가

체제는 1982년 사회당 출신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비로소 지방분권화 정

책을 시도하고 입법부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82년 3월에 지방분권법으로 알려진 ‘읍,도,주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지방제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즉,이 법에 의해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읍,도,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된다(조성일․안세근,1988).

이러한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지방교육자치도 발전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에서 고취된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즉,① 교육의 자유,② 교육의 무상성,③ 종교

의 중립성,④ 교육의 의무성,⑤ 국가에 의한 자격증과 학위수여라는 일반원

칙은 모든 수준의 학교에 적용되었다(백종억, 2000).이러한 바탕 위에 일반

행정제도의 경우처럼 교육행정도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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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자

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그러나 1983년 미테랑 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입법화와 더불어 교육에 관한 분권을 도모하게 되었다(한양희,2006).

프랑스의 교육행정조직으로는 중앙에 교육부가 있고,지방에는 지방정부의

수준에 27개의 광역교육구와 96개의 도교육구가 설치되어 있다.중앙교육부

에는 교육부장관 아래 장학관과 심의기관인 국민교육심의회,보통교육 및 기

술교육심의회,성인교육 및 청소년․체육심의회 등이 있고,광역교육구에는

교육감과 자문기구로 학교평의회가 있다.도교육구에는 장학관과 자문기구로 교

육구평의회가 있다(황재주,2003).

이러한 프랑스의 교육행정조직의 특징은 우리의 교육위원회제도와 같은 의

결기구는 없고 중앙부에는 교육부에는 심의자문기구,장학기구,장학관제도를

교육구에는 학교평의회,교육구평의회 등 자문기구를 두어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직접 시설․교구 지원 및 설비관리를 받는

다.

4.일본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는 미국의 영향으로 지방분권이 중시되는 지방교육

자치행정을 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 교육행정기관 간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합

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어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이

잘 조화가 된 체계라 할 수 있다.

a.일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체제 및 구조

지방교육자치단체를 보면 광역단위의 都․道․府․縣과 기초단위의 市․

町․村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교육행정제도는 크게 중앙의 문부과학성과 지방의 교육위원회로 나

뉘어 있다.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구인 문부과학성은 문부대신을 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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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학교교육,사회교육,학술 및 문화에 관한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책

임을 지는 기관이다(일본교육법학회 편,1980).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은 일반행정조직을 기초로 하여 광역단위의 都․道․府․

縣의 교육위원회와 市․町․村의 교육위원회의 2층 구조4)로 되어 있으며,공

립학교의 설립․관리,교직원의 인사 및 연수,아동 및 학생의 재학관리,학

교의 조직 편재,교육과정과 학습지도,학생지도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등

을 담당한다.즉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이 지방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결정

하고,교육행정사무의 전문가인 교육장은 결정된 사항을 관리하고 집행․처

리한다”(김남순,1994:541-556).

지방교육자치단체를 보면 먼저 광역단위에는 都․道․府․縣(이하 도도부

현)의 의회,지사,교육위원회,교육장이 있고,기초단위의 市․町․村(이하

시정촌)에는 교육위원회,교육장 있다.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都․道․府․縣(광역단위)

(a)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교

육사무의 조례제정,예산,입학금,수업료 등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다.즉,도

도부현 의회는 교육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폐,교육관계 예산결정,조례에서

정한 계약의 체결,교육재산의 취득․처분,교육관계 쟁송의 제기․화해․주

선․조정 및 중재,교육위원회의 선임,파면에의 동의 등을 그 권한으로 하고

있으며,도도부현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4)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가 있다.보통지방공공단

체로는 광역단체인 도도현부(都道府縣)이 47개,기초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3,218개가

있다.특별지방공공단체는 특별구와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재산구 및 지방개발사업단

등으로 하고 있다.지방공공단체는 아니지만 도도현부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준자치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가 12개와 중핵시가 35개 지

정되어 있다(고전․김이경(2003).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연구.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

고 TR2003-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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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사

도도부현 지사는 대학에 관한 것,사립대학교에 관한 것,교육재산의 취

득․처분,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계약체결권 이외에도 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과한 예산의 집행 등을 그 권한으로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

육위원회의 임명권을 갖는 등 지방교육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c)교육위원회

일본 교육위원회법 제1조는 ‘공정한 민의에 의하여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

육행정을 행하기 위해’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 근본 목

적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교육행정의 주민통제,그리고 교육행정의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자주적 독립을 실현하려는 데 두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에

서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도도부현이 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이들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될 수 있다.위원수는 5명인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시정촌 교육위원회 상호간의 연락조정,시정촌 교육위원회의 사무관리 및 집

행에 대한 지도조언,필요한 조치와 요구,조사 등을 행할 수 있다.교육위원

회는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집행기관이다.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백종억,2002).

① 시정촌 교육위원회 교육장의 승인

② 공립 소․중․고등학교 설립 및 학기 제정

③ 교직원에 대한 검정으로 교직원 면허장 발급

④ 교육지원 특정 정당의 지지․선동․금지 및 위반자의 처벌청구

⑤ 교과용 도서 채택에 있어서 시정촌 교육위원회와 학교장에게 지도․조언

⑥ 시정촌 의무학교의 학급아동수 기준과 학급편제 인가

⑦ 각종 진흥법에 따른 국고보조 신청 및 교부 등이다.

또한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임명 시 문부대신의 승인을 얻고,

또한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임명 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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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등 중앙정부에서 시정촌에 이르는 교육행정체계에 상당한 연계성을 유

지하고 있다.

(d)교육장

도도부현의 교육장은 임기는 4년이며 교육위원회에서 문부대신의 승인을

얻어 교육장에 임명한다.교육위원회는 지방공공단체에 설치된 행정기관이며

교육장은 그 직원이므로,그 자격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하여 일반직 상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렇지만 급여,근무시간 등의 근무조건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과는 별도로 조례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교육장은 교육경영 전문가,교육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행정적으로 통달한 자로 자격을 정하고 있다.

도도부현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교육위원회에 속하는 모

든 사무를 관장하며,교육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시정촌 교육위

원회의 교육장에 위임할 수 있다.교육장은 사무국 직원(집행기관장)이 아니

라 위원회의 직원이 된다.그러므로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위원장

이 아니고 교육장인 것이다.교육장은 집행기관인 위원회의 보조기관인 사무

국을 통괄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장은 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그 밖에 교육장의 직무권한으로는 사무국의 통괄 및 소속 직원의 지

휘감독권 등의 일반적 권한 이외에 사무국 직원의 추천권,교육기관 직원의

추천권,현비 부담 교직원에 대한 임명 및 진퇴에 대한 조언권,교장 및 교원

의 채용․승인의 전형권,지도주사 및 사회교육주사5)전형권,공민관의 추천

권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가 있다(이순세,2004).

(2)市․町․村(기초단위)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학교 등의 교육에 관한 시설의 설치․관리 및

기타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따라서 시정촌

의회는 교육관계 조례의 재정과 교육예산의 결정 등을 행하며,시정촌의 장

도 그의 집행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교육위원회의 사무국에 교육장,관리주사,지도주사,사회교육주사,기타 직원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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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육의원회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도 합의제 집행기관이다.시정촌 의회나 시정촌 장도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특히 전문적으

로 교육․학술․문화에 관련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합의제 집

행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교육위원회의 선출방법은 시

정촌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인구 규모에 따라

서 3～5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1999).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령부 작성과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등에 관한 업무

② 교직원들의 특정 정당 지지,선동 금지 및 위반자의 처벌 청구

③ 각종 진흥법에 따른 급부의 수령과 교과서 사용 관계를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에게 보고

④ 학교의 설립 및 관리

⑤ 교육직원의 인사

⑥ 교과서 업무

또한 시정촌 교육위원회 자격은 당해 지방공공단체장의 피선고권을 가져야

하며,인격이 고결하고 교육,학술 및 문화에 관한 식견을 가져야 한다.그렇

지만 위원은 교육행정 실제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질

필요는 없다.

(b)교육장

시정촌의 교육장의 임기는 4년이며,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교육장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반드시 교육위원임을 요구한다.교육전문직인 사회교육주사에 대하여

는 학력․강습․현장경험 등 법적자격 요건이 있지만 지도주사에 대한 일정

한 자격기준은 없다.민의의 반영을 도모하면서 교육행정정의 방침 또는 중

요사항에 있어서 거시적인 판단을 행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며,교육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교육장 및 사무국이다.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지

휘․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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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즉 교육위원회에 결정된 방침이나 사항에 근거하여 교육장이 그

러한 것을 집행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장은 시정촌의 장과 같은 집행기관은

아니며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의 보조기관이다.따라서 “위원회와 교육

장간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이며,위원회는 교육장의 직무집행에 대하

여 지휘,명령,감독을 행할 수 있다”(박은엽,2005:32).

b.일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일본의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 행정으로부터 출발한다.중앙집권화 된 것

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일왕에게 통치권과 공권력을 부활시켜 줌으로써

시작되었다.유신정부는 봉건성을 불식시키고 근대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통치방식을 취하였다.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 데 있어 교육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유신정부는 이를 위해

초국가적인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을 단행하게 되었다.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교육규정의 명령주의 채택,교육과정의 국가관리

주도,사범학교제도의 확립 등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1945년 전후 지방자치의 본질에 입각해서 지방행

정제도가 개혁됨으로써 교육행정제도 역시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46년에 미국교육사절단의 권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행정과 지방

교육자치행정이 미국인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다.1947년에 일본 헌법 제92조

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과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1948년에는 ‘교육

위원회법’이 공포되었다.‘교육위원회법’제1조는 ‘교육이 부당한 지배에 복종

하는 일 없이,국민 전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행하여야만 한다는 자각

아래,공정한 민의에 의하여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교육위원회법’하의 교

육위원회제도는 교육행정의 민중통제의 이념을 중핵으로 하여 교육행정의 지

방분권화와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실현한다는 세 가지

근본이념에 바탕을 두었다(한국교육개발원,1999).따라서 일본에서 ‘교육위원

회법’은 일본의 전통적인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을 획기적으로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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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서 일반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교육자치제의 개혁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지방교육자치는 1956년 ‘지방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이 새로 재정됨으로써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하게 되었다.지방

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조화,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행정의 일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인 비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의 전문가인 교육장이 협력하여 주민이 교육에 관한

의사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교육행정을 자주적으로 수행한다.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문화 발전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그러나 교육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임명되고,교육위원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구법인 교육위원회법에 비하여 약해졌으며,궁극적으로

는 문부과학성→광역단위 교육위원회→기초단위 교육위원회라는 상하의 관계를

유발시키고 있다.이에 대하여 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5.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미국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에 의한 지방교육자치를

하고 있으며,영국은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지방교육자치를 하고 있

다.프랑스와 일본은 중앙집권적인 지방교육자치를 행하면서 지방에 교육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다.이와 같이 각각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 환경

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예를 들어,미국이 연방정부가 교육을 질을 높이고

기회균등을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주정부는 지방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지방교육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이렇듯이 합

리적이고 민주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에 권한과 역할을 배분하고 있다.둘째,미국이나 영국은 선거나 임명을 통

해서,프랑스와 일본은 임명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교육 참여와 통제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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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셋째,주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인 지방분권의 원리(민주성의 원리),주민통제의

원리(특수성의 원리),전문성의 원리,자주재정의 원리(자주성의 원리)등을

실현시키면서 지역의 학교교육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앙의 통제보다는 지방교육행정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넷째,영국이나 미국은 주민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게

끔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의 선출을 지역주민의 직․간접 선거에 의하도록 하

고 있다.독일이나 일본은 임명을 하고 있다.이러한 각국의 교육공무원 선출

방식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에서 있

어서 각 지방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독특한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

육의 자주성을 확립하고자 노력에 맞춰 가고 있다.

물론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시대의 변천과 현실 여건의 변화에 따

라 나라마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제도 보다 앞서서 수립되었고,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한 외

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

도의 현실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아래에서는 지방교

육자치제도의 주요 원리인 지방분권의 원리(민주성의 원리),주민통제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전문성의 원리,자주재정의 원리(자주성의 원리)등의 측면

에서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첫째,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과 교

육감 선거,주민참여에 대한 주민통제 기능,중앙행정의 기능배분을 통한 지

방행정의 교육행정의 독립 등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외국의 지방교

육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관련성에 따라 교육에 대한 실질적 기능상에서 차

이가 있다.미국은 지방자치이념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있고,

영국,프랑스,일본은 중앙집권적 제도를 실현시키고 있으나 지방의 주민통제

의 기능을 높이고 있고,교육행정의 독립을 실현하고 있다.

예컨대,미국은 50개 주의 자치정부를 가진 연방국이다.전통적으로 주 중

심의 일반자치의 원리가 반영된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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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치제도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의 교육청,그리고 지방정부의 교육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연방정부는

전국적 수준에서 교육정책을 개발․지원하고 서비스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주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교육행정기관은 대부분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

다.주민의 직선 또는 임명으로 선출된 교육위원이 지역학교구 내의 교육정

책을 결정하며 상당히 세세한 분야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도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었으며,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통합된 지방교육자치가 발전했다.중앙정부 조직인 교육기술부

의 주된 임무는 국가수준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역할과,지방교육

청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교육장,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방교육을 담당하

는 일이다.그러나 중앙집권식 지방교육행정이 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도

모하고,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상호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협력과 지

원을 담당하고 있다.영국도 지방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위원의 의사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효율성을 중시하여 중앙집권적인 지방교육자치를 하고 있

다.프랑스는 중앙정부의 교육부장관을 정점으로 해서 지방의 대학구를 중심

으로 지방교육행정이 운용된다.또한 각종 지방교육자치조직에 자문기관을

두어 지방의 민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일본은 중앙정부의 문부과학성을

정점으로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로 나누어 지방교육자치를 하고 있으며,각각

에 교육위원과 교육장이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의 주민통제기능이 낮고 교육행정의

독립 실현이 부족하다.또한 지방교육기관으로의 행정기능 분배나 이양이 충

분하지 않아 중앙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이는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자치

와 함께 활성화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또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 있

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선제가 지방주민의 대표성의 문제,각종 선거

부정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직선제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도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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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분권화를 적용하는 제도가 되어

야 한다.중앙의 지시나 통제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일반행정과의 협력과 상

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게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전문가들에 의한 지방의 주요 교육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강조한다.외국의 경우를 보면,미국에서 교육감의 자

격요건은 대체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교육적 경험과 지도성이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영국과 일본도 전문적 교육양성과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교육전문가를 요하고 있고,프랑스의 대학구총장,대학구시학관

은 박사학위소지자로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미국과 영국의 경우 교육행정의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의한 행정이

다.교육위원회는 주로 비전문가에 의해 구성되고,교육감과 교육장은 전문적

인 행정가이다.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과 석․박사 학

위를 요구하고 있다.교육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은 지방주민의 의

사를 반영하고 의결하기 위한 노력이고,교육감이나 교육장을 전문가로 구성

하는 것은 그 집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광역단위나 기초단위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비전문가로 구성

되고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직접집행기관인 교육장은 교육위원회가 문부과

학성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그리고 그 자격을 교육전문가로 한정하고 있

다.일본역시 지방주민의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교육위원을 비전

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나,집행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

격을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선제로 선출할 교육의원의 자격은 교육경력과 교육행

정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이어야 하며,직선제

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한다.교육전문가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반영

하고 있으나 민의를 반영하는 데에 일반인의 참여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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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교육행정에

서는 전문성을 반영하여 전문가에 의해 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우리나

라에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교육위원

진출을 허용했으며,동시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교육정책의 결

정과정을 교육전문가의 손을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또한 교육에 종

사하는 교육행정요원의 자질을 높이는 일과 이를 위한 양성․훈련체제를 구축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외국은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

어 있어,지방교육자치제의 운영이 독립적이다.미국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영국의 경우 교육비는 중앙정부의 세금을 통

하여 공공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다.프랑스는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보조하고,

공립학교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일본은 중앙의 재정보조와 교육재

정을 지방재정에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미국의 경우 지방교육 재정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

하고,재정의 독립을 이루고 있다.또한 지방교육구는 교육세의 과세권을 가지

며 교육세는 재산세를 주요 세원으로 해 왔으나 세원의 편중을 막기 위하여

최근에는 점차 소득 및 기타 세원을 찾고 있다.미국은 지방교육자치를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와 지방교육 당국의

자체수입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지방교육 재정은 전적으로 지방교육단체의

소관이며,해당 지역 내 교육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징세권을 갖고 있다.영

국은 국고보조를 통해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지만 지방교육단체는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예산 편성과 징세권을 갖고 있어 안정성과 독립성을 같이 추구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이나 중앙재정에서

보조 충당하고 있다.재정의 독립성은 없지만,그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교육단체

가 행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재정의 확보에 있어서는 보다 안전성을 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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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영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지방교육자치의 

범위

주 중심으로 지방교

육자치가 이루어지

며, 기초단위까지

지방교육자치의 범

위에 포함 함

중앙집권식 지방교육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

으며, 기초단위까지

지방교육자치의 범위

에 포함 함

대학구를 중심으로 중

앙집권식 지방교육자

치제도가 이루어지며,

기초단위까지 지방교

육자치의 범위에 포함

함

중앙집권식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이루어지

며,기초단위까지 지

방교육자치의 범위에

포함 함

중앙집권식지방교육자

치가 이루어지며,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기초단위는 포함되지

않음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선출방식으로 직선

제 선출과 선임형식

을 선택함

지방의회에서 선출함

교육위원 및 교육감제

도는 없으며 학구로 

나누며, 행정책임자인 

학장은 임명함.

중앙에서 임명함 주민직선제로 선출함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교육위원회는 주로 비전문로 구성되어 주

민의 의사를 반영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교육위원회는 주로 

비전문로 구성되어 

주민의 의사를 반영

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

에 대한 경력을 요구하

며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음

교육재정

주정부와 지방정부

가 재정을 부담하고 

재정에 대한 과세권

을 가지고 있어 독

립적으로 재정을 운

영할 수 있음

중앙의 국고보조와 지

방교육당국의 자체 수

입으로 충당하고 있으

며, 재정의 편성과 징

세권을 갖고 있음

국가 예산이나 중앙재정의 보조로 충당하고 있

음 

국고와 지방재정으로 충

당하고 있으나 국고 의

존이 높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재원으로는 교육에 과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

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있

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의 구조는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

의 안정적 재원확보는 유지되나 재원독립과 운영의 독립에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비교한 외국의 경우 교육재정은 대부분 지방정부 또는 지방교육당국이 독

창적인 확보와 운영을 하고 있으며,재정에 관한 집행은 교육위원회에서 하거나 교육위

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집행하고 있다.앞으로 우리나라도 보다 나은 지방교육자치제도

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을 다원화시키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국

고보조금의 비율을 낮추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

된다.

이러한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고,각각의 나라 에 따른 공

통된 영역을 나뉘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시사점의 영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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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과 영역별 개관 

  

제도는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을 살펴

보는 것은 제도의 전개과정상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이러한 문제들을 어

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또한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영역별 개관과 그에 대한 쟁점사항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

게 하여 향후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제도는 규범의 내용을 형식화하고 정리된 관습,문화,정책,법률 등이

포함된 의미로 사용된다.예를 들어 교육에 관련된 법률이나 교육정책의 내용은

집행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문화나 관습,특성,이미지 등을 포함하

여 일컫는 추상적 의미가 있으며 광범위하다.그래서 제도에 비해 구체적인 내

용을 가지고 있으며 미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보다 강력한 권위와 규범력을

지닌 법률을 중심으로 전개과정과 영역별 개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A.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을 보면 광복 이후 1949년 미군정에

의한 지방자치법의 선포와 ‘교육법’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으나 정부수립과 한국전

쟁으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시․군 지역

에 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시작되었다.그 후 5.16군사정변을 계기로 중단되

었고,1964년 다시 시․도 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었으나 명목상 형태

만 유지되었다.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시․도 단위의 지

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이러한 전개과정을 조성일(1998)은 태동기와 실행

기,중단과 시련기,부활과 활성기로 나누었고,김흥주(1999)는 지방교육자치제도

의 도입․시도기,지방교육자치제도 유보기,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기로 나누었다.

또한 윤정일(2002)은 준비기,제1차 시행기,시련기,형식적 시행기,제2차 시행기

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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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단계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그러나 이는 명칭

만 다를 뿐 구분의 준거는 대동소이하다.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우리나라 근대사의 커다란 변혁과 함께 제도에 변화가 생긴 것에 초점을 두

어 제도 변화의 중심에 있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의 여부에 따라 크

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첫째,지방교육자치제도를 최초로 시작하는 과정으

로 해방 후부터 5.16군사정변까지를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제도의

시행 단계로 볼 수 있었다.둘째,5.16군사정변 이후 제도는 국회와 지방의

회의 중단으로 일반행정기구에 흡수․통합되었다가 교육법이 개정․공포됨으

로써 다시 시작되었으나 명목상 유지만 되었다.5.16군사정변부터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91년까지의 이 기간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체

(停滯)단계라고 볼 수 있다.셋째,199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1991년 ‘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

교육자치제도 실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을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시행기(해방 후～5.16군사정변),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체기(1962년～

1991년),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현기(1991년～현재)로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1.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행기(행방 후～5.16군사정변)

근대적 의미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반행정에 예속된 교육행정을 분리․독립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식 민주정치사상과 교육체제의 영향을 받은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추진하

면서 시작되었다.미군정 시대의 교육정책은 일제 식민시대의 교육제도를 제

거하고,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미국식 민주적 교육체제

로 대체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따라서 미군정 당국은 일본식 교육제도

였던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을 지양하고 미국식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행하

고자 하였다.

미군정이 실시하려 했던 개혁과정 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미군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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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방분권적 교육행정을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교육행

정에 적용하고자 이를 시정하려 했으며,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독립시키려

하였다.또한 교육행정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자주성,전

문성,특수성6)을 살리고,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

권화를 통해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시행하려 하였다(한양희,2006).

이러한 시각에서 1948년 8월 12일 ‘교육구의 설치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

다.군정장관의 서명으로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지방교육자치제와 관

련된 법령에는 ‘교육구의 설립(군정법령 제216호)’,‘교육구회의 설치(군정법령

제217호)’등이 있다.이 법령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미군정이 종식되어 실효되면서 실시되지 못하였다.1949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교육법에 관한 규정에 이념이 반영되어,1952년부터 시․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시행하게 하였으며,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군정 법령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에 비추

어 볼 때 각 지역단위별로 교육구회를 설치함에 따라 지방분권주의에 부응

(지방분권의 원리:행정단위제인 교육구회 설치)하고 있다.주민이 교육구회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점에서 주민통제의 원리(주민참여의 원리:교육구회 의

원의 주민선출)에 부합된다고 하겠다.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교육행

정을 지향(교육행정 독립의 원리:내부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했을 뿐만 아

니라 교육감제도를 설치하여 교육의 전문적 관리(교전문적 경영의 원리:교육

감제)를 보장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미군정 당국에 의한 군정법령이 우리

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와 법제도 면에서 끼친 영향을 법제정과 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법제정적 측면에서는 “교육법 제정에

있어 지방교육자치를 규정하였고,지방교육자치제도의 타당성을 제시”하였으

며,법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육행정을 독립하게 하였고,지방교육자치제도

의 범위를 시․군으로 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손윤선,1995:42).

이러한 군정법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미군정이 종식

되면서 실효되어 실시되지 않았고,교육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한 다음해

6)교육의 자주성,전문성,특수성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에서 법률에 대한 목

적으로 이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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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공포되었다.제정된 교육법안에서 지방

교육자치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제2장 제1절 교육구,제2절 시교육위원

회,제3절 도교육위원회,제4절 중앙교육위원회,제3장에 교육세와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였다.1949년 제정된 교육법은 지방교육자치기관의 범위는 군

을 단위로 교육구를 두었다.이 교육법은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법으로 획기

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으나,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

제도의 실시를 선행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연되어 오다가 1950년 6.25한

국전쟁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는 교육법에 근거만 마련한 채 중단되었

다.

이후 6.25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뒤늦게 1952년 4월 23일 ‘교육법시행령(대

통령령 제633호)’이 제정되고,동년(同年)4월 25일 일반행정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난 후에야 지방교육자

치제도가 진전을 보게 되었다.동년 5월 24일에는 시․군 교육위원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6월 4일에는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발족되었다.이때 발족한 지

방교육자치제도는 초등교육만을 관리하는 시․군 단위의 자치제도였으며,중

등교육은 그 자치권 범위 밖의 일반행정기관인 도지사 산하 문교사회국에서

관장하는 부분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형태였다.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

로 8개의 시교육위원회가 신설되었다.1957년 7월에 실시된 한강 이북 지역

의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2개

시와 8개 군의 교육위원회가 선출되어 27개의 시교육위원회와 140개의 교육

구로 도합 167개의 교육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역사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실

현되었다(김종후,1981).당시 교육법시행령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제1장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제2장 교육세와 보조금,제3장 교원 관련 내용,제4장

교육기관,제5장 교과용도서와 교수용보조물 이용,제6장 학교시설의 이용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의 설치로 출발할 당시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

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시․군 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경우

초등교육만을 관장하고 중등교육은 도청의 문교사회국에서 담당하는 불완전

한 것이었다.즉.“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의무교육은 물론 중․고등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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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까지도 관장할 수 있으나,시․군에서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만 담당하도

록 하였다.지방교육자치행정은 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시․군 지역에 한정된

것이며,도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지 못했다”(김성한,2003:44-45).

둘째,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성격상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교육구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가 분

리되어 있었다.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나 시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으

로 구성된 합의제 집행기관에 속한다.즉,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특별시교육위원회와 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그친다는 것

이다.

셋째,교육감이 교육위원을 겸직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집행기관인 교

육감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겸직하지 못하게 하여,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겸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험적으로 운영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경험 미숙으로 인해 내무관

료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폐지운동을 전개하였고,1955년과 1956년

에 폐지의 위기가 있었다.이러한 폐지운동에 대해 문교부,전국교육연합회,

대한교육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 수호를 위한 운동을 다각적으

로 전개하였다(손윤선,1995).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폐지운동에 대한

수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1년 5.16군사정변의 발발로 중단되었다.정변 직

후 각급 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기능 역시 중단되었고 교육감제

도만 존속하게 되었다.1961년 9월 1일 공포된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에 의하여 교육감제도마저 폐지되자 시․도․군의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의 업무로 흡수․통합되었다(김선정,2006).

2.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체기(1962년～1991년)

이 시기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대부분 지방자치의 실시를 전제하였기 때문에 1991년까지는 지방자

치가 실시되지 못하여 변형된 지방교육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정체기로 볼 수 있다.1962년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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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에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 실시

의 연기로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은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으

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체기는 시작되었다.1964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마침내 부활하게 되었다.이 때 개정된 교육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성한,2003).

첫째,5.16군사정변 이전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시․군 단위의 기초단위로

하였지만,그 이후의 법에서는 시․도 단위의 광역단위로 개편되었다.둘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부활을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의 집행기관

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는 교육위원회를,시․군에는 교육장을 두

어 그 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게 하였다.셋째,교육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격인 교육감제를 부활하였다.

이 후 1968년과 1972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편법이나 명목에 의한 유보된 형태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제3공화국,제4공화국,제5공화국 동안 계속되었다.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입법과정을 거쳐 1988년 교육법(1988.4.6법

률 제4009호)을 개정․공포하였다.“교육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

체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위원회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최초 집회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선출하며,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장은 당해

교육위원회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한양

희,2006:23).따라서 일반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최

초로 기초단위의 교육위원회와 광역단위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시될 예

정이었다.그러나 일반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지방의회가 끝내 구성되지 않아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1991년에 교육법 개정 및 ‘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위와 같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시행도 해

보지 못하고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3.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현기(1991년～현재)

이 시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정비되어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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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도가 실현되고 정착되어 가는 기간이다.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

한법률’(1991.3.8법률 제4347호)이 새롭게 제정되어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제

도 부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이 법은 지방교육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으로 독립시킨 법으로 제1장 총칙,제2장 교육위원회,제3

장 교육감,제4장 교육재정,제5장 지도와 감독에 대한 52개 조항의 법률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이러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종전의 교육법에 규정되었던 지방교육자치 조항만을 별도로 분리하

였다.즉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

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지방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주남규,1997).

둘째,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직할시와 도의 사

무로 하였다.따라서 종전의 시․도와 시․군․구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던 지

방교육자치제는 다시 시․도 단위에서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심의․의결기관으로써 교육위원회(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

인 자)를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써 교육감(20년 이상의 교육경력자)을 두며 부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B.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영역별 개관 

제도는 사회적 환경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변화

하여 왔다.변화의 결과로 현제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도의 구체적 내용인 법률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영역별

로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제도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최근의 법률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활성화되었으며,법률은

두 번(2000년과 2008년)의 전부개정과 열일곱 번의 일부개정이 이루어 졌

다.법률의 개정은 주민통제의 발달 과정이라 할 수 있다.제도는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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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따라 변화되었다.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제17차(2006년 12월 20

일)전부개정을 기초로 현재 제19차(2008년 2월 29일)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는 광역단위 자치구조(특별시,광역시,

도)를 취하고 있으며,자치단체에는 의결기구로서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구로서

교육감이 있다.형식상으로 최소한의 교육에 관한 입법기구로서 주민의 대표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교육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며 집행기구로서의 교육감을

가지고 있다.이들 기관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하부교육

청과 단위학교를 조직 구성하며 필요한 기구를 구성하여 인적․물적 배치를

하고 조성 및 통제를 하는 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다.다시 말해서 교육위원회

는 지방의 교육에 관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 교육관련 조례 등을

규정하는 입법기구이고,교육감은 교육행정에 관한 지방의 수장으로서 지방

교육을 대표한다.이와 같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그 영역별 개

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1.지방교육자치제도의 영역별 개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거 법률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이 있다.‘교육기본법’,‘지방자치법’을 기반으로 한 지방교육자

치제도의 기본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최근 개정된 제19차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법률의 내용은 핵심

사항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교육위원회,교육감,교육재정,지방교육에 관

한 협의 등을 요약하여 영역별 개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a.지방교육자치제도의 목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

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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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자

치제도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그 근거는 ‘교육기본법’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 실시하여야 한

다.’에서 찾을 수 있다.또한 ‘교육기본법’제6조 ‘…… 정치적․파당적 또

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

안하여 독자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일반행정

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교육이 특정한 정권이나 개인을 위한 정치적 이

념을 주입하거나 당리당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을 보장을 위한 근거 규정이 된다.또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다른 전문

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지도 능력

이 있는 행정요원들에 의해서 독자적 방식을 통해 지원․관리되어야 한다

(김신복,2001).

b.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교육․체육․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규정

하여,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업무를 예시하고 있다.이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사무를 실행할 것인가 대한 규정의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동법 제12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라고 규정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제4조는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

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이하‘교육위원회’라 한다)’라고 규

정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사무로 하여 15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설치되

었다.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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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예산안 결산,기채안,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 11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이 가운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법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위회의 의결로 본다.단,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

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의

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교육위원회의 구성

시․도 교육위원회는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시․도별

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인구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차이가 있

다.현재 교육위원수는 16차 개정과 비교했을 때 제주지역을 제외7)하고 15

개 지역의 총 139명이다.

(3)교육위원의 구성과 선출 및 자격

교육위원의 구성은 법률의 제17차(2006년 12월 20일)개정되면서 바뀌었

는데,그 근거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의 교육위원회의 구

성을 보면 알 수 있다.그 내용은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교원으

로 근무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10년 이

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이는 주민의

7)제16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때 제주특별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제 에

관한 일부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제주지역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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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선출한 교육의원과 시․도의회의원을 교육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하여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원의 선출은 동법 제8조에서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교육의원의 임기

는 4년으로 하고 있으며,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

는다.교육의원의 자격은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 신청개

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다.그리고,유아교육법

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

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또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

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C.교육감(교육․학예․사무 대한 집행기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8조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교육감

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

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라고 해서 교육감 대한 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

다.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0조는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

항,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평생교육

과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기채(起債)8)․차입금 또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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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등 17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또한 국가행

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다.

(2)교육감의 선출 및 자격

교육감의 선출은 교육위원의 선출과 같이 제17차(2006년 12월 20일)개정

으로 인해 바뀌었는데,그 근거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를 보

면 알 수 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또한 정당

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 선거관리위

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그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추천,후보자등록의 규정,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9)로 제한하

였다.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

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10)또한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동법 교육의원후보자 자격의 규정

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8)기채(起債):국가나 기타 공공 단체가 자기의 채무로 공채를 모집하는 일을 말한다.

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7차 개정안 제21조는 교육감의 중임제한을 ‘계속 재임이

3기’에 한하도록 변경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1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

수성을 살리기 ……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실시하여야 한다.’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 ‘……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이

러한 근거 규정에 따라 교육감후보의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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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조기관(부교육감)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교육감이 있으며,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제30조에 규정하고 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감 소속 하

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2조의 2‘특정직공무원’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라고 하였다.또한 부교육

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

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부교육감의 직무

는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며,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이에 대한 분장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지방자치법’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하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4)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은 지역교육청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

한법률’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이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두도록 되어 있다.현재 179개 지역교육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장을 두고 장학관을 보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장은 시․도 교육․학

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11)․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11)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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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행되기 위한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및 사용료,지방교육재정

교부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있다.교

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및 사용료 내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

에 속하는 수입이 있다.또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었으며,국

가는 교육보조비를 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비를 보조하

도록 했으며,이에 관한 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였

다.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와 사무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와 제42조

에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감 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둔다고 하였으며,이

에 따른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교육감 협의체는 교육감의 상호간의 교

류와 협력을 증진하고,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

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교육과학부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지방교육자

치제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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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최근 논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제6차(2001년 1월 28일)와 제17차(2006년

12월 20일)의 두 번의 전부개정이 있었으며,열일곱 번의 일부개정이 있

었다.그에 대한 최종적 결과물로 현재 제19차(2008년 2월 29일)일부

개정이 되었다.사회환경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률의 개정이 있

었고,이에 따라 제도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개정된 법률인 제19차(2008년 2월 29일)12)일부개정은 제17차

(2006년 12월 20일)전부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그래서 제17차 개정

의 배경을 살펴보면,200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전부개정 이후

2004년 1월에 5년 한시법인 ‘지방분권특별법’을 공포하면서 ‘국가는 지

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법률개정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육학자 및 교육계 인사를 배제한 채 구성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로 일반행정학자만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전문위원회를

두어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이라 할 수 없었다.지방분권전문

위원회는 정책토론회,정책협의회,공청회 등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

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2005년 4월 19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방교

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을 추진하였다.개정안은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안과 교육의원․교육감을 주민직선제

로 선출하는 안을 담고 있다.이러한 개정안은 교육계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이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6년 2월 21일 법률 제7849호

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공포

하였다.이에 대한 법률 제79조에 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

12)제18차(2007년 5월 11일)와 제19차(2008년 2월 29일)개정은 법률의 한글표기와 행

정부서의 명칭변경에 관한 것이며,실제로는 제17차(2006년 12월 20일)개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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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2006년 9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도의회의원 4명과 별

도선거구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의 일종인 교육의원 5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요의결사항과 조례안 예산

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기채안 등 예결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다(고

전,2007:200).그러나 다른 시․도에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 제5기 교육

위원회가 출범하였다.한편 교육감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후보자로 하여 직선제로 선출하였다.

이는 정부가 2005년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법’제

안 이유에서,‘제주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

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

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제도가

실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송기창,2007).

2006년 12월 20일 제17차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으며,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개정하였다.이러한 법률개정에 따라 2007년 2월 14일 부산광

역시를 시작으로,울산,충북,충남,경남,전북,서울,대전 등이 교육감

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위임형 의결기구 형태의 교육위

원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게 하였다.그리고 2010년 7월 1일

부터는 모든 시․도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으로 개편하

도록 명시하였다.2010년 동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

치단체장의 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

시하여 2014년 6월 30일 만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도 2006년 12월 법률 개정 이후 직선제로 선출

된 교육감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하였다.2010년 동시 실

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동시선거로 선

출하며,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 만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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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제17차 개정의 중심은 주민통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

의 결과로 볼 수 있다.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교육위원과 교육

감의 간접선거는 지역주민의 대표성 확보가 미흡하며,선거과정에서 파

벌조성,금품살포 등 선거후유증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이를 극복하고

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바꾸어 대표성을 확보하게 하였으며,선거

과정의 문제점도 다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또한 2010년에 지방선

거와 동시에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으며,선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

담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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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분석을 위한

기본틀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본격

적으로 발전되어 왔다.제도는 법률화 통해(제도는 문화,정책,법률 등을 포

함하는 추상적 개념이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게 되고,권위와 규범력을 행

사하게 된다.이러한 의미에서 김미혜(2007:18)는 “법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을 의결한 것이며,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라

고 밝힌 바 있다.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관련된 ‘법률’을 통하여 분석하

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

적이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이러한 이론적 타당성에 근

거하여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특히,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최근 개정된 제19차 법률을 중심으로 -법

률의 의도,성격,기대하는 바,쟁점사항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장에서는 우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는 개념

적 기본 틀을 수립하고자 한다.법률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은 크게 법률의 분

석영역과 분석차원으로 구분한다.법률의 분석영역이란 법률의 특징과 원인

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과 개정이 필요

로 하는 내용들을 영역으로 나누었다.법률의 분석 차원은 정책분석의 방법

을 활용하여 구분하였다.법률은 보다 엄격한 규범력을 지녔다는 차이가 있

을 뿐 정책의 한 실현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정책분석의 방법을 법률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김미혜,2007).

정책 분석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합한

정보를 산출하여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이다.이는 정책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특히,정책 분석의 유형 중 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추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탐구하는 ‘기술적

정책분석’은 정책과정의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고,지식의 축척을 통한 정책 활

동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남궁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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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술적 정책 분석의 단계를 법률 분석의 차원으로

활용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즉,법률에 대한

목적과 성격을 밝히고,그 에 대한 기대효과를 통하여 쟁점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제도의 규범력을 갖고 있는 법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A.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분석 영역

법률의 분석영역이란 분석 대상인 제도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한

다(2007,김미혜).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분석영역은 개정의 주요사항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의미한다.우

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지금까지 열아홉 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결과인 제19차13)(2008년 2월 29일)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부록1

참조).제19차까지의 주요 개정사항과 현재의 19차 개정 법률에 대한 주요사

항 등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개 사항으로 주민통제를 위한 교육위원과 교육

감의 선출,그에 따른 교육위원의 위상,지방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분권,

제정 때부터 논란이 된 지방교육자치의 범위,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을 강조

하는 재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범위,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교육위

원회 성격과 위상,교육행정의 기능적 배분,교육재정 등을 분석의 영역으로 삼

고자 한다.영역의 내용은 제정 이후부터 개정의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자

치의 범위,제1차 개정(1991년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

한 수단으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식,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인

교육위원의 성격과 위상이 있다.또한,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배분,자주적인 지방교육자치가 되기 위한 재정의 독립이

요구되는 교육재정 등이 있다.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제도에 대한 규범력이 있고,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 법률이다.이러한 법률은 신

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그래서 최근 개정된 법률인 제19차 일부개정안 법률의 내

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제17차 이후 개정한 법률은 법률한글화와 행정부서

의 명칭 변경만 있었고,그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9차 개정은 제17차 개

정을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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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교육자치의 범위

이 연구에서 첫 번째 분석영역으로 삼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의 범

위에 관한 내용이다.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지방자치의 범위를

시․도로 한정하고 있다.이는 기초단위까지 제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주민

통제의 원리가 구현되고 주민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문제는 제도의 제정부터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인 주민통제

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된 중요한 문제이다.따라서 이를 분석영역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는 제정 이후 많은 논의가 있었다.신중식(1994)은 지

방교육자치가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별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으

로 대처하여 학교경영의 자율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범

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신복(1995)은 일반지방자치제도가 풀뿌

리 민주주의체제인 기초단위의 자치를 인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

어 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기초단위의 자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영철(1999)은 기초단위까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교육자치를 구현

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이상진(2005)은 지방교육

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구현하고,풀뿌리 민주주의 이

념을 구현하여 지방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기초단위까지

범위를 확장해야한고 하였다.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제19차 개정은 제2조에서 범위를 시․도로 한정하여 기초단위의 지방교육

자치는 소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에 대한 확장은 주민통제의 원리로 보아 기초단체까지 확

장하여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재정적 효율성에 대한 제고를 들어 현재

까지도 시․도로 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자치가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인 군

까지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이와 비교해 볼 때도 지방교육자치의 범위에 있어서 형

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결론적으로,기초단위까지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역주

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통제의 원리를 최대한 구현하고 지역주민들이 피부

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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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

이 연구에서 두 번째 분석영역으로 삼고자 하는 사항은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 관한 내용이다.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는 지역주민의 직접선거로 규정하고 있다.기존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선

제로 인한 주민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를 개선한 것이 현 제도

이다.이는 법률 개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슈로 계속적으로 주민통제와 연

관되어 개정되어 온 사항이다.따라서 이를 분석영역의 하나로 정하였다.

지난 제1차(1991년 12월 31일)개정부터 최근 제19차(2008년 2월 29일)개정

까지의 주요 개정의 목적은 주민참여의 강화에 있었다.이에 대한 법률 개정

의 주요 내용을 보면,전반기 개정인 제1차 개정(1991년 12월 31일)에서는 교

육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교육위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

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제2차 개정(1995

년 7월 26일)에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에 대한 경력 완화를 통해서 교육주

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운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였다.제4

차 개정(1995년 12월 29일)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

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제5차 개정(1998년 6월 3일)에서는 교육위원의

선출권역은 인구수,행정구역 등 생활권을 고려하여 2～7개로 구분하고 선출

권역별 교육위원 정수는 최소 2인 이상으로 하였으며,교육위원 1인당 인구

수 등을 감안하였다.

중반기 개정인 제6차 개정(2001년 1월 28일)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관리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제16차 개정(2006년

2월 21일)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에

한정하여 교육의원14)과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

1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7차 개정이후 제5조 제1항에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제10조제2항(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

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제8조(교육의원의 선출)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

(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라



- 72 -

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후반기 개정인 제17차 개정(2006년 12월 20일)에서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주

민직선으로 선출하되,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교육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

였다.최근의 제19차(2008년 2월 29일)개정은 제17차 개정을 준용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주요사항을 보면 교육위원과 교육감에 대한 선출방식이 시․

도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는 방식과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는

방식에서 출발하였다.개정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했고,다시 이에 대한 개선으로 주민직선제로 바뀌었다.이는 지방교육자치제

에 지방주민의 참여 즉,주민통제를 넓혀가는 과정으로 지역주민의 민의를

더 잘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또한 법률의 목적에서 밝혔듯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결론적으로,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

민통제의 중요수단으로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는 중요한 시점

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이 연구에서 세 번째 분석영역으로 삼고자 하는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성격

과 위상에 관한 내용이다.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위원회를 지

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기구로서 성격 및 위상을 설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될수록 교육위원회의 역할

은 강조되고 있으며,특히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교육위원회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따

라서 이를 분석의 주요 영역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이에 대한 법률의 개

정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기 개정인 제4차 개정(1995년 12월 29일)에서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고 규정하였고,여기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의원을 교육의원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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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은 경력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교육위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선출되지 않도록 시․도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

고,선거공보를 발행․배포하도록 하였다.제5차 개정(1988년 6월 3일)에서 교

육위원회 정수를 기존 7인～25인을 7인～15인으로 축소․조정하고,시․도별

교육위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인수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중반

기 개정인 제16차 개정(2006년 2월 21일)의 주요내용은 제주가 제주특별자치

도가 되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후반기 개정인 제

17차 개정(2006년 12월 20일)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다.

법률의 개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면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있어서 교육위

원회는 시․도의회의 전심기구인 위임형 심의․의결기관에서 시․도의회에

상임위원회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위

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도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했기 때문에 갈등

의 문제가 야기되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내

에 상임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또한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점점

완화하여 교육자나 행정가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을 통합적․장기적 관점

에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구상해 나가는 교육전문가를 선출하고자

하였다.결론적으로,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독립성을 갖

고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4.교육행정의 기능배분

이 연구가 네 번째 분석 영역으로 삼고자 하는 사항은 교육행정의 기능배분



- 74 -

에 관한 내용이다.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에게 중앙의 행정

에 대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지만,법률과 지방행정은 중앙집권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이와 같은 문제는 법률과 법률의 대립의 문제로 지방교육자

치제도의 중요한 원리인 지방분권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분석영역이 될 수 있을 것

이다.이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 때부터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

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제19차 개정 법률도 제19조에서 국가의 교육행정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동법률 제30조 제2항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

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제32조에서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

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집권적인 지방교육자치를 행하고 있다.그러나 지방분권특례법(2004년 1

월16일)에서 획기적인 지방분권화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

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근본적 혁신과 지방의 활력 증

진을 그 제정 이유로 천명한 바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서도 과감한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으며,교육과학부에서도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

을 표방하고,학교교육 관련 기능을 원점에서 재정립하여 관련 업무의 최대

한 지방 위임․이양 및 규제적인 법령과 지침의 정비를 발표한 바 있다.아

울러 학교중심의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교육주체들의 지역교육정책 참여로

인한 활성화 등 분권화․자율화에 바탕을 둔 정책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이

상진,2005).

이와 같이 법률에서는 교육감에게 국가의 교육행정을 이양 및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요소가 남아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목적인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

육의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이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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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지방주민에 의한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교육행정의 배분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5.교육재정

이 연구에서 다섯 번째 분석 영역으로 삼고자 하는 사항은 교육재정에 관

한 내용이다.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으로 교

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해당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등을 규정하

고 있다.이는 지방교육단체가 주도적인 지방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그러나 현 법률은 재정에 대한 안정성은 있

지만 재정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따라서 이 문제는 주요한

분석 영역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률개정에서 살펴보면,전반기 개정인 제2차 개정(1995년 7월

26일)은 기금에 대한 설치․운영에 사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관장사무

로 하였다.중반기 개정인 제8차 개정(2001년 12월 29일)에서 의무교육에 소

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다.제13차 개정(2004년 12월 30일)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안

정적 확충을 위하여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

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충당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다.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실행하면서 지방교육양여금제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총액교부급

제도로 도입하여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

다.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재정은 국고의존도가 높아 그 자립도가

저조하다 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의 의존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

고 있고,이는 교육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의 특

수성을 살리기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김선정,2006).이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자주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독립노력이 부단히 필요하다.결론적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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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민의를 잘 반영하고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인 행정을

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B.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분석차원

제도를 구체적․규범적으로 표현한 것이 법률이고,이러한 법률은 정책의

보호장치로서 정책을 법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제도는 복

합적인 사회규범체계이고,법률은 규범력을 지니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정책의 한 실현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법률 분석을 정책 분석의

틀을 빌려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이러한 이론적

근거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을 기존 정책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분석차원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정책 분석은 “실재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발견하기 위하여 고안된 탐구

과정”(남궁근,2008:4)이다.정책분석의 유형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는데,우선 규범적 정책분석의 방법은 정책결정자들이 그들의 판단력을 행사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초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의 가치분석적 방법이다.

또한 기술적 정책분석의 방법은 추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이 높고 보편

성을 가진 지식을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반성적 정책 분석 방법은 정책행위

가 이미 취해지고 난 뒤에 정보를 창출하고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계량적 정

책분석가 집단이 주로 사용한다.또한 정책행위가 시작되거나 집행된 이전에

정보의 창출과 전환이 이루어지는 예측적 정책 분석,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서 정책행위가 취해지기 전과 후 양쪽에 걸쳐 정보의 창출과 전환을 다루는

통합적 정책분석이 있다.

이 연구는 여러 정책분석 방법 중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분석

을 위하여 기술적 정책분석을 적용한다.기술적 정책분석은 정책이 어떤 정

책을 대상으로,어떠한 목적 하에 실시하는지를 사실적 내용에 기반하여 분

석하고,정책 집행 결과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규명하는 정책 분석법이

다(남궁근,2008).정태범(1999)은 기술적 정책 분석은 정책과정의 절차와 내

용을 설명하고 지식을 축척하여,이를 통하여 어떤 정책활동 결과의 예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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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정책에 대한 기술 
정책의 

기대효과  

정책의 

집행과 평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을 원인-결과

의 프로세스 하에서 가장 적합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태범,

1999).예컨대 기술적 정책분석을 활용한 정책이나 제도,혹은 법률의 분석은

[그림 Ⅳ-1]과 같은 분석의 요소들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Ⅳ-1]기술적 정책분석 과정의 예

여기서 문제의 제기는 정책에 있어서 공공행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문

제를 정의하거나 선정하고,그 문제가 해결에 이르도록 하는 목표에 관한 정

보를 주는 것이다.또한 문제가 정의되는 방식에 따라 정책분석 해결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정책에 대한 기술은 정책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정책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다.정책의 기대효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정책이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결과를 말하며,문

제가 대두된 상황에 관한 정보는 기대되는 정책결과에 과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필수적이다.정책의 집행과 평가는 정책을 집행하여 나타난 과거 또는 현

재의 결과를 말하며,관련된 정책의 목표,목적의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

내는 것이다.또한 정책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개선방안을 예측할 수 있

는 기초를 제공한다(최기봉,2008).

따라서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기술적 분석방법인 정책의 목표나 해결방안이

되는 문제의 제기,정책의 성격 규명과 상황을 분석하는 정책에 대한 기술,

정책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는 정책의 기대효과,목적의 달성 정도와 개선방

안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책의 집행 및 평가 등 네 가지 과정을 활용하여,지

방교육자치제도를 분석하는 차원을 법률에 대한 목표나 본질을 분석하는 ‘목

적 차원’,법률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성격 차원’,법률을

시행하였을 때 예측될 수 있는 ‘기대효과 차원’,그리고 법률 시행에 따른 평

가 혹은 집행에서의 장애요인에 관한 ‘쟁점 차원’으로 구분하는 분석틀을 수

립하였다.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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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차원

법률분석에서 목적 차원이란 법률에 대한 목표나 본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분석에서 정책문제 또는 문제의 제기를 강조하는 바와 같다.정책

문제의 제기는 정책분석의 시작점과 시정되어야 할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에 대한 목표나 정책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이러한 의미에

서 남궁근(2008:5)은 정책문제나 문제의 제기란 “공공행위를 통하여 달성될

가능성이 있는 실현되지 않는 정책 또는 개선의 기회이다.어떠한 문제를 해

결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은 문제의 선행조건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

책이 달성될 경우 문제의 해결에 이르도록 하는 목표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정책문제에 관한 정보는 정책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이유는 문제가 정의되는 방식이 적절한 해결방안의 탐색을 좌우하기 때문이

다”라고 그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책의 목적을 분석하는 것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과

문제의 원인,문제의 결과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문제의 발생원인과

상호관계를 알아낼 수 있으며,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도착 정도와 정

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발전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최기봉,2008).

백승기(2007:122)도 정책분석의 시작은 문제의 시발점과 그에 대한 해결가능

성을 제시하고,“정책문제의 구성요소,원인,결과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무엇

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것으로,그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진단을 내리는 과정

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요약하자면,정책의 문제 규명은 정책분석을 시작으로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해결되어야 할 목표를 설정하며,정책문제가 무

엇인가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발생원인과

상호관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따라서 법률분석에서도 법률을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이 무엇인가,법률이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법률을 실행함으로써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목적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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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격 차원

법률분석에서 성격 차원이란 해당 법률의 성격을 규명하고,법률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이는 정책분석에서 문제 제기 다음으로 정책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정책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책 기술 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정책에 대한 기술은 정책에 대한 분석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책목적을 명확

히 하여 정책의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 수 있다.정책을 통해 실

현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정

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된다(최기봉,2008).또한 정책에 대한

기술은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법률과 행정법령,사법판결

등을 통해서 알아보고,정책의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앞으

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기본 자료가 된다.따라서 법률분석에서 성

격 차원을 분석함으로써 목적 차원에서 밝힌 법률의 목적들이 어떻게 시행되

고 있는가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의 수단을 파악함으로써 법률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를 잠정적으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3.기대효과 차원

법률 분석에서 기대효과 차원이란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 또는

시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이는 정책분석에서 정책에

대한 기술 다음으로 기대되는 정책결과(기대되는 정책의 결과)와 예측(영향예

측)을 통해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정책이 초래할 개연성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기대되는 정책결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정책이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결과를 말한다.문제가 대두된 상황에 관한 정보는 기대되는 정책결과

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필수적이다.그러나 때로는 그와 같은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가 완벽하게 반복되지 않으며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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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결정하는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

유 때문에 분석가는 현재의 상황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기대되는 정책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정책형성의 단계에서 선호된 정책들이 채택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정책관련지식을 제공한다.또한 현존 정책

과 제안된 정책이 초래할 결과를 추정하게 하며,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미래의 제약조건을 구체화시키고,서로 다른 대안들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추정하게 한다(남궁근,2008).

아울러,정책의 기대효과는 앞에서 제시한 정책의 목적이나 특징들이 현

정책에 채택되어 집행 또는 구체화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

는 것이다.이러한 방법은 과거의 역사적 경향을 현재와 미래로 연장시켜 그

경향이나 추세를 보고 기대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또한,원인과 결과 및 인

과관계를 밝혀서 효과를 예측하거나,예측자 자신의 통찰력이나 창조적인 지

각력 등을 동원하여 예측하는 방법 등이 있다(최기봉,2008)

요약하자면,정책 분석에 있어서 기대되는 정책결과와 예측은 앞의 단계들

이 정책에 채택되거나 집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목표

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미래의 제약조건을 구체화시키며,서로

다른 대안들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따라서 법률분석에서 기대효과

차원이란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예측되었을 때 법률이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법률의 목적이나 특징을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4.쟁점 차원

법률 분석에서 쟁점차원이란 법률에 대한 시행으로 인한 평가 또는 장애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이는 정책분석의 마지막 부분으로 정책성과,

실행의 단계에서 정책의 도달정도,규명 가능한 장애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다.

정책성과는 관찰된 정책결과가 목표,또는 목적의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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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현실적으로 정책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다.거의 대부분 재해결

이 필요하거나 문제를 재구성해야 하거나,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재해결되어야 하는지,해결이 안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는 관찰된 정책결과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또한 이러한 결과가 원래 문제

를 대두하게 한 목표,목적의 달성에 기여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남궁근,

2008).

규명 가능한 장애요인으로는 어떠한 정책이든 정책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이 있다.특정한 정책집행 상의 장애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규명은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제도

적 장애요인으로 정책집행의 1차적 장애는 어떤 정책이 기존의 사회제도 또

는 정치제도와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한다.둘째,정책집행의 비용은 항상 잠

재적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다.비용은 대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보다 더 클

수 있으며 따라서 입안된 정책프로그램이 자원배분의 증가 없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셋째,정책이 정당과 연계되어 정책집행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김정자,1997).

정책성과나 규명 가능한 장애요인은 목적의 달성 정도를 알 수 있으며,정

책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또한 정책집행에 있어서

장애요인 규명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

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따라서 법률 분석에서 쟁점 차원은 해당 법률의 실

행 전 그에 대한 기대와 실행 후 성과에 대하여 비교하고,법률 시행이 실제

법률의 목적에 맞게 실행되었는지,그리고 법률 시행과정 중 집행상의 문제

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며 이는 곧 법률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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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분석

앞 장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9차 일부개정을 중심으로 정책분

석방법 중 기술적 정책분석을 활용하여 법률 분석의 틀을 수립하였다.법률

분석의 기본 틀은 분석영역과 분석차원으로 구분되며,이 연구에서는 분석영

역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범위,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교육위원회의 성

격과 위상,교육행정의 기능배분,교육재정을 포함하였다.분석차원은 목적

차원,성격 차원,기대효과 차원,쟁점 차원을 포함하였다.본 장에서는 법률

분석의 기본 틀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을 19차 개정

을 중심으로 <표 Ⅴ-1>과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A.목적 차원

목적 차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분석 영역인 지방교육자치의 범위,교육

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교육행정의 기능배분,

교육재정 등을 분석한다.분석의 목적차원이란 해당 법률의 ‘목표’와 ‘본질’을

의미한다.

1.지방교육자치의 범위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는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을 의미한다.우리나라는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차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

다.‘고 규정한 바 있다.이러한 범위 설정은 행정과 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즉,우리나라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할

행정적․재정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시․도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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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차원

분석영역
목적차원 성격차원 기대효과차원 쟁점차원

지방교육자치의 

범위

시․도로 한정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효율성

을 바탕으로 자주성․

전문성․특수성을 가진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미국과 일본이 교육

자치의 범위를 기초

단체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데 비해서

행정․재정적 어려

움 때문에 시․도로

한정하고 있음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지휘체계가 효율적일

것임.그러나주민들이체

감하는 행정으로는 한계

가있을수있음

지방자치의 형평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

육자치제도 자체에

내재적한계가있음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선출

선출제도의 간선제에 

대한 문제 극복과 주민

자치의 원리, 보통선거

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가 반영된 선출방

식 전환에 목적이 있음

주민의 대표성을 의

심 받고 있는 간선

제의 문제점을 극복

하고자 주민직선제

로 개정되는 특징이 

있음

간접선거의 문제는 극복

될 수 있음. 그러나 직선

제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음

간접선거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게 되

었으나, 직선제로 

인한 과다비용, 주

민 무관심, 정치적 

중립의 문제 등이 

쟁점화 됨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행정의 이원화에 대한 

갈등해소와 교육의원의 

과반수 구성을 통해 자

주성, 독립성, 전문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

음

행정 이원화에 대한 

갈등을 다소 해결 

할 수 있으며, 교육

위원회 위상의 상

승, 전문성․자주성․

독립성을 반영하는 

교육의원을 통한 발

전에 그 특징이 있

음

행정 이원화의 문제는 어

느 정도 해소될 것임. 그

러나 지방자치에서의 교

육위원회의 위상은 높아

졌지만, 그 자격 규정에 

문제의 개연성이 있음

심의기관에 대한 위상

의 문제, 교육위원회

의 직선제에 따른 자

주성, 전문성, 중립성

의 문제가 한계로 지

적됨

교육행정의 

기능배분

중앙집권적 지방교육자

치는 교육행정에 있어 

통일된 정책수립, 강력

한 교육행정, 능률적이

고, 효과적인 행정 수

행 등의 목적이 있음

중앙집권적 지방교

육자치는 중앙이 지

방교육에 대해 강력

한 통제를 발휘할 

수 있다는 데 그 특

징이 있음

지방교육행정의 계획 수

립 및 추진에 대한 일관

성 및 능률성, 효과성 등

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행정에 한계

가 있음

중앙집권적 지방교육

자치는 행정의 효율성

을 갖고 있음. 그러나 

지방주민의 요구를 수

용하고 지방특색에 맞

는 정책을 수행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음

교육재정

교육재정의 심의․의결의 

이중화에 대한 개선과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수급에 그 목적이 있음

교육재정의 심의․의

결의 단일화를 통한 

갈등의 해소와 국고

에 의한 충당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

를 할 수 있음

교육재정에 대하여 효율

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으나 법률을 보면 교육

재정의 대부분이 국고에

서 충당되고 있어 그 재

정의 독립이 어려울 것으

로 기대됨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문제와 지방교육재정

자립도의 저조로 인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운영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

<표Ⅴ-1>‘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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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근거를 위해,우선 이러한 규정의 출발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규정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법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들을 분리․독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1991년 당시 지방

교육자치의 범위는 시․도 단위 지방 교육자치로서 교육․학예사무를 시․도

의 사무로만 배분하였다.이러한 범위의 설정은 지리적 조건,인구와 면적,

행정의 능률성,주민의 편의,행정적․재정적인 자치능력 등을 고려한 것(박

은엽,2005)으로 볼 수 있다.한양희(2006)는 지방교육자치 시행초기에 시․도

로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

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시․도로 한정한 목적이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적․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지금도 유효한 주장으로 남아

있다.즉,교통 및 통신의 발달,확대된 생활권,사무처리 능력신장 등을 고려

하여 자치의 범위는 여전히 시․도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첫째,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가 실행함으로써 기관신설․운영에 따른 추

가된 행정적․재정수요가 발생하고,지역 간의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하여 교

육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이상진,2005).이

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예산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통제는 지방교육재정이

꼭 필요한 곳 쓰이고,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기초자치단위의 지방교육자치 구성은 교육력의 낭비,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력과 전문 인력의 격차에 따른 교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역 간 불

균형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기초자치단위의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면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그리고 시․군․구 사이의 재정능력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실질적인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상진,2005)이라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지방교육자치의 범위에 대한 목적은 그 범위를 시․도로 한정

함으로써 경제적․행정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에 있으며,지방자단체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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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전문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통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2.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

교육의원과 교육감 직선제는 기존의 선출방식인 간선제가 지역주민의 대표

성과 선출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의

도를 지닌다.다시 말해,지역주민의 대표성에 대한 개선이 직선제의 목적이

라고 볼 수 있다.이 부분과 관련한 법률적 제시를 살펴보면,‘지방교육자치

에관한법률’제8조에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제22조에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규정하였다.법률로 유추해볼 수 있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직선제에 대한 목적은 주민직선제로 변경함으로써 주민

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선정,2006).또한 직선제의 선출방식은 주민통제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기본정신

에 충실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한양희,2006).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출방식이 주민직선제로 개정된 목적을 좀 더 구체적

으로 분석하자면 첫째,간선제가 야기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

2000년 3월 이후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식은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회 위원 전체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식이었다.이는 지방의회에

서 선출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과 교원단체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던 종전에 비

해 개선된 것이다.그러나 지역주민의 대표성은 여전히 미흡하였고,선거과정

은 금품․향응 제공,비방․흑색선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직선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둘째,직선제의 장점인 주민통제와 주민참여가 실현됨으로써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간

선제 선출방식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한 것

이었으며,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 사이에서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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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박의수,2006).또한 간선제 방식은 교원단체

가 정치화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고,교직사회의 이권 다툼을

유발해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선제로 개

정하게 되었다.

셋째,직선제는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목적하고 있는 주민

자치의 원리,보통선거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즉,지방교육자치제

의 원리인 분리․독립의 원리,지방분권의 원리,주민통제의 원리,전문성의

원리 등을 충족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비록 주민직선제

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할지라도 교육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선거인단

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리와 담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주민직선제의 목적은 지역 간의 다양성을 최대한 수용하고 지방주민

들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적 참여와 자치정신을 함양해 진정한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는데 있다.교원위원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자기

사람 심기에 열을 올리고 교원들의 특정 후보에 줄서기로 교육현장이 정치장화

되고 있다.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선출과정부터 선거조

직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황영숙 2005).이러한 문제점

의 개선과 지방교육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교육의원과 교육감 직선제의 목적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주

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주민직선제는

과거 간선제로 인한 주민대표성 결여,교원단체의 갈등,혼탁한 선거 등을 개

선하기 위한 것이며,지역의 특수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통제의 원리를 잘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 19차 개정에서는 교육의원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그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는데,그 목적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자주성,전문성,중

립성 신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관한 법률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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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조 ‘…… 상임위원회를 둔다.’와 제5조 ‘…… 교육의

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러한 법률의 목적은

기존의 중복된 의결권으로 인한 갈등으로 야기된 행정적․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신장시키고자함이다.교육 전

반에 관한 조례 및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었다.이와 같이

이중적인 심의․의결로 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야기되

었다(김선정,2006).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로 그 위상을 높

여 교육위원회에 대한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을 개정한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첫째,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가 교육행정에 있어서 심의․의결이 이중화되면

서 나타나는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막고,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을 높여 자주

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 법률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시․도 교육위원회는 외형상

이전보다 권한이 강화된 지방교육자치제로 바뀌었다.그러나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며,시․도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심의하는 전심

(前審)기관 내지 하부심의기관에 지나지 않았다(한향희,2006).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중복에 따른 행정과 재정의 낭비가

심하였고,의사결정과정에서 기관 간의 갈등․대립으로 업무의 협력이 원활

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이는 교육위원화가 심의․의결

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이라 예측하

며 시행하였으나,실행 결과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가 교육에 대한 이중적

인 심의․의결로 인하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간의 상호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인 낭비가 되었다.이러한 갈등과 행정적․재정적 낭비

를 막고,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둘째,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일반의원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

성하게 되었고,교육의원을 일반의원보다 과반수로 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자주성․주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다.시․도의회는 교육․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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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

며,교육위원회 구성은 일반의원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다.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의 중

복․이원화 따른 상호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교육의원을 일반

의원 보다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교육위원회가 일부사항에 대해서 지

방의회의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고,교육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송기창,2007).또한 교육위원회 위원 중 선

거로 구성된 교육의원의 수를 과반수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자주성․전문성의

원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법률적 목적은 의결권의 이

중성을 개선하고 교육위원의 위상을 높여,교육위원회 위원 중 선거로 선출

된 교육의원의 수를 과반수로 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자주성․독립성․전문

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4.교육행정의 기능배분

지방자치제도에 중앙의 행정이 지방에 이양되고 배분 되듯이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중앙의 교육행정이 지방에 기능배분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이

양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 현실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지방행

정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으로 되어 있다.이와 관련한 법률적 내용을

살펴보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0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

는……’,제2항 ‘……대통령이 임명한다.’,제32조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제34조 제2항,제3항,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이 중앙집권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왜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이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이유는 무엇인

가.이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이 편의성과 신속한 통제에 익숙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의 성격보다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교육행정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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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행정보다는 중앙집권적 행정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따라서 교육행

정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육기관과 지방교육자치기관

사이에 권한과 기능․사무 배분에 있어 중앙집권적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0조(보조기관),제32조(교유기관 설치),제

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등에서 지방

교육행정이 분배보다는 중앙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행정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국가교육정책의 수립은

물론 인사,재정,교육과정,시설 등의 주요 교육행정 사항들이 교육과학기술

부 수준에서 결정되어 시행되고 왔다(한양희,2006).또한 지방교육자치가 실

시되고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그래서 우

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상급기관 위주의 행정을 하고,하급기관에 대해서

는 지시와 감독 위주의 행정으로 편의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은 통일된 정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신속한 행정의

집행이 이루질 수 있으며,중앙행정의 권한을 지방행정에 철저하게 반영하여

행정기능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이는 행정기능

의 전문화를 기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교육행정 간의

중복과 혼란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또한 중

앙집권적 교육행정은 통일된 정책의 수행을 할 수 있고,교육행정 계획수립

과 추진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잇점이 강조되어 왔다(황영숙,2005).이

러한 교육행정은 강력한 행정의 능률성을 발휘할 수 있고,효과적으로 지역

격차를 시정하는데 장점이 있다.또한 교육행정조직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통합적인 조정이 가능하며,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에 대한 법률

적 목적은 지방교육자치가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을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편의

성과 능률성을 발휘하고,교육행정의 통일된 정책수행을 통해 행정기능의 중

복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90 -

5.교육재정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이 필요하다.마찬가

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도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교육자치행정을 이루기 위

해 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은 국고의존도가 높

다.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내용들은 제36조 ‘…… 재원으로 충당

한다.’,제40조 ‘……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재

정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즉,이러한 법률적

내용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정에 대한 규정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에 대한 것이다.재원은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지방교

육재정교부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있다.지

방교육자치에 대한 재원이 중앙재정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련되어,안정적

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재정과 관련한 법률적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첫째,법

률은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및 제출,예산안의 심의․의결,특별부과금의 부과,지방자치법의 준용

등을 명료화 하였고,중앙재정의 지원은 지방교육행정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였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교육재

정에 대한 규정이 명료화 되었으며,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

하였다.이는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심사․의결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구성되면서 법률 개정 전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의

결의 중복․이원화에 따른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되며,지방교육재정의 확보에 있어서도 그 안정성이 기대된다.

둘째,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예산

의 편성 및 제출,예산안의 심의․의결,특별부과금의 부과․특징,지방자치

법의 준용 등을 생략하고 명료화하였다.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구성되

면서 의결권의 중복․이원화에 의한 규정들은 생략되었다.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갈등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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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지방교육재정은 일반지방재정으

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다.현재 지방교

육자치기관은 재정에 있어서 징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독자적 세원도

가지고 있지 않다.이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

이며,일반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다.이것은 지방교육

자치단체가 일반행정 재정체계에 비해 훨씬 더 정부 간 재정관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의 재원을 조달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이동주,2004).지방교육자치제도가 자

율성과 창조성을 갖고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꼭 필요하다.

교육재정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관리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

하며,주로 국고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이 지방교육자치의 재원이 된다.지방

의 특성에 맞는 지방교육자치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의 안정적인 조달이

요구된다.

B.성격 차원

성격 차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분석영역인 지방교육자치의 범위,교육의

원과 교육감의 직선제,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교육행정의 기능배분,교

육재정 등을 분석한다.법률의 성격차원 분석이란 해당 법률의 내용과 정보

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1.지방교육자치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시․도로 한정한 법률적 목

적은 행정적․재정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시․도로 한정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

제도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행정적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지방

교육자치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한양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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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범위에 관한 성격을 나타낸 법률적 내용을 살펴보면,‘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는 ‘교육․학예사무의 관장을 시․도의 사무로 한

다.’라고 규정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시․도에 한정하고 있다.즉,교

육․학예사무를 시․도의 사무로만 배분하고 시․군 및 자치구 단위에는

시․도의 하급 행정기관으로 교육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1988

년 ‘교육법’에는 지방교육자치를 시․도와 시․군 자치구에서 동시에 실시하

기로 하였으나 정치상황15)으로 인해서 실시되지 못하였다.그러나 1991년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시․도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이러한

법률적 변화는 종전 규정대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할 경우,교원 인사의 경

직화를 초래 할 수 있으며,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일

반행정기관의 수로 분리하여 실시할 때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기초단위를 제외한 것이다(김선정,2006).

이러한 법률적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행정기능은 각

지방단치단체의 규모,행정과 재정의 능력,인구수 등을 고려해 최소의 비용

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면서,행정업무는 상급기관에 의해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사무가 종합․

조정되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 간의 연락․업무를 시․도가 수

행하도록 하여,주민참여의 원리․지방자치존중의 원리 등이 실현될 수 있도

록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시․도로 한정하였다는 점도 흥미롭다.이는 지방

교육자치를 시․도 단위로 시행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시․도에서 기초단위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통일성,신속성을 가지고 처리

할 수 있으며,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둘째,우리나라는 지역현실에 맞은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그 범위를

시․도 한정하여 행정적․재정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이는 미국․일

본 등이 기초단위까지 지방교육자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의 지방교육자치의 특징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미국은

15) 1988년 교원노조와 교장임기제, 특히 지방의회의 의원선거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유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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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위인 지역학교구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선출하여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고,일본도 기초단위인 시․정․촌에서 교위원회와 교육장을 선

출하여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백종억,2002).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행정적․재정상의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시․도로 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현재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밝히고 있

는 지방교육자치의 범위에 대한 특징은 지방교육자치가 그 범위를 시․도 한

정하여 행정기능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행정과 재정의 능력,인구수 등

을 고려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였다는 점이다.또한 기초

단위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시․도가 행하게 함으로써 통일성,신속성을 가

지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그러나 지방자치가 지방의 주

민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발전하듯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

방교육자치의 범위에 대한 성격을 좀 더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2.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은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으로 하

는 간선제에서 그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선거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직선제로 바뀌었다.이에 대한 특징은 선출방식의

변화로 인한 주민의 대표성과 주민참여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직선제에 관한 성

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 ‘교육의

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제2항에 ‘교육의

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교육감선거는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주민의 보

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제3항에서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변하지 않는 법위 안

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적 특징은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주민에 의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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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거로 개정하였으며,선출방법으로 교육의원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교

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선거인단이 획기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에게 학교나 교육

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교육위원회가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주민의 직

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과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자연

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박의수,2006).또한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

제가 법률에 규정하고 법률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

영하는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명시하

여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주민직선제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첫째,간접선거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 대한 주민의 대표성 문제가 야기되었으

며,이를 극복하고자 직접선거 방식으로 개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간접선거

는 주민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그래서 법률은 주민대표성의 확대와

간선제 보다는 민주적인 선출방식을 위해서 직선제로 개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전영석,2004).또한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를 주민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를 할 수 있게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준용하여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직선제의 개정은 지역 교육행정의 책임자 선출에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민직선제는 지역주

민의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풀

뿌리 민주주의에 좀 더 다가가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는 교원들의 집단이기주

의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에서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또한 직선제는 선거과정에서 지방자치와 같이 주민을 위한 선거정

책을 제시하여 지방교육 정책에 대한 담론이 형성될 수 있으며,간선제에서

나타난 주민대표성의 문제,불법과 타락선거의 문제,선거인의 정당성의 문제

등 선거에서 나타나는 폐단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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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자 하는 법률적 내용은

간선제에서 발생한 불법선거,대표성 결여,주민참여의 결여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이며,법률로 이를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

는 특징을 지닌다.또한 지역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다.

3.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관한 법률의 특징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위상이 높임으로써 자주성,전문성을

강화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관한 성격

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보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위원회의 위상

에 대하여 제4조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했으며,제5조에서는 교육위원회는 일반의원과 직선제로 뽑는 교육의

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법률적 내용은 교육위원회가 지방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교육위원회 위원 중 일반의원보

다 교육의원의 수를 과반수로 함으로써 그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강화하

였음을 강조한다.이는 교육위원의 위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

하였고,교육위원회와 일반의회의 갈등과 반목을 감소시켜 교육위원회가 독

립적인 교육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또한 교육위원회의 성격은 교육

의원회 중 교육의원에 대한 선출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

화하고,교육의원의 자격에 대한 강화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와 심의․의결에 대한 이중화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축소되

고,심의․의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의결할 수 있게 하였다는 특징

이 있다.기존에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전심(前審)기구로서 위임형 심

의․의결기구였으며,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설치․운영,교육청 소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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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은 교육위원회가 의결하며,최종의결권은 시․도 의

회에 있었다.즉,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로 이송되어 관련 분과위원회

의 심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이원화된 의결기관은 심의․의결사항은

물론 보고․감사 등에 관한 업무 중복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시간과 행정

력 낭비,일선교육기관에 업무부담 가중을 초래하였다.의결기관 간의 갈등․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며,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사기가 저하되어 그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임순이,2004).

종전의 법률16)의 내용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독립적․최

종적인 의결기구가 아니라 시․도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심의하는 전심(前

審)기관 내지 하부심의기관에 불과한 것이다.이러한 점은 교육위원회의 사기

를 떨어뜨리고,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다(한양희,

2006).이를 개선하고자 법률은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위상을 높여서 심

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지방교육에 대한 주민대표성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법률은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을 가진 자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

는 특징을 지닌다.교육위원회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수를 과

반수로 하여 교육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주성과 교육의 중립성

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또한 교육의원의 자격은 후보등록신청 개시일 기

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

조하고 있다(고전,2008).또한 자격요건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갖추

도록 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요약하자면,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에 대한 법률적 내용은 교육위원회

를 상임위원회로 그 위상을 높임으로써 개정 전 이중적 의결권에 대한 문제

를 개선하였고,교육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을 성장시켰다는 특징

을 지닌다.또한 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일반의원보다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경

력을 갖은 교육의원을 과반수로 하여 자주성․전문성․특수성을 가지고 지방

교육자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16)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차 개정까지의 법률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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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행정의 기능배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보면 법률 여기저기에서 중앙집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지방화시대에,지방교육자치제도가 진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지방교육자치

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에 관한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보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제30조에서 제2항은 부교육감은 국무총

리를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제32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제34조에서 지

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의 임명,조직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에 있어 그 특

징을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에 통일된 정책과 편의성을 위한 중앙집권적 지방

교육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볼 수 있듯

이 부교육감의 임명이나 조례에 따른 교육기관 설치,지역교육청의 임명과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

다.이것은 중앙집권적인 지방교육자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둘째,관련 법률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기능배분이 중앙교육기관과 지

방교육자치기관 사이에 권한과 기능․사무 배분에 있어 중앙집권적 경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 조직과 기능․사무 배분이 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해지고 있어 조직 전반에 걸쳐 중앙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지

방교육단체의 고유권한이 적고,감독과 통제를 전제로 한 권한의 위임방식이

다(황영숙,2006).중앙교육자치조직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포함해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방교육자치는 중앙의 의존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시․도 교육감은 교

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시․군 및 자치구 교육장

은 시․도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곽현수,2001).또한 자치업무에 관하여도 상급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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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하급기관에 대하여 보고․감사를 통하여 간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요약하자면,법률에서 드러난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에 대한 성격은 중앙집

권적 지방교육자치라는 점이다.상급기관 위주의 행정을 하고,하급기관은 지

시와 감독 위주의 행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물론,이러한 지방교육

자치는 통일된 정책에 대한 신속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며,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모든 교육기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장하고,지방행정은

중앙행정의 정책을 집행하고 중앙행정의 지시에 따라 각 급 학교를 운영․관

장하게 된다.중앙집권적 지방교육자치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

육행정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구상하여 실천하기보다 시․도 교육

청과 단위학교 사이에서 연락․조정 및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다(한양희,2006).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배분과 이양이

필요하다.지방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과 시대의 변화에 맞

는 행정을 하기 위함과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민의를 잘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기능배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5.교육재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교육재정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재정의 독립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방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

아보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개정 전에 규정되었던 예산의 편성

및 제출,예산안의 심의․의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지방자치법의 준용

등이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생략되었다.지방교

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6조에서 제40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그 법적 근거가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6조는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지방교육재정교부

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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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다.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세입은 크게 국가

부담수입과 지방부담수입으로 대별된다.이중에서 국가부담수입은 교부금,양

여금,국고지원금 등이 있고,지방부담수입은 자체수입,전입금 등이 있다.지

방교육재정이 안정적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내용으로 통해 볼 때,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교육

재정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으로부터 지원 받도록 하

고 있다.또한 재정의 운영은 시․도의회에 예속되며,운용과정에서도 교육전

문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응능부담의 원칙보다는

응익부담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지출과정에서 공정성보다는 효율성에 우

선순위를 두고 있다.다시 말해서 납세자가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

를 해야 하다는 조세평등의 원칙 보다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 부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에서 그 재원들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

터의 전입금 등의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한 성격은 지방교육재

정이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한다.또한 재정의 운영은 시․

도의회에 예속되며,운용과정에서도 교육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은 재원의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임금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충당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의 보조로 지방교육재

정의 대부분을 충당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C.기대효과 차원

기대효과 차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분석영역인 지방교육자치의 범위,교

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교육행정의 기능배

분,교육재정 등을 분석한다.기대효과 차원이란 법률이 적용되었을 때 나타

나게 될 긍정적,부정적 결과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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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교육자치의 범위 설정에 대한 기대효과

지방교육자치의 범위는 시․도로 한정함으로써 통일성․신속성이 있는 교

육행정을 할 수 있다.그러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기에는

한계점을 가질 개연성이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의 범위에 대한 법률적 기대효과는 긍정적 기대효과와 부정적

기대효과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긍정적 기대효과는 첫째,현 ‘지방교육자

치에관한법률’은 그 범위를 시․도로 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이 그 지휘체계

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전국 규모의 교육행정을 처리하는 데

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또한,교육행정이 실행

됨에 있어서 통일성,기동성,신속성을 띤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기대하

였다.교육행정에 대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만약,지방교육자치의 범위가 기초단위까지

포함했을 때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광역단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의 관계와 권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이상진,2005).즉,

지방의 교육행정의 효율성은 증가될 수 있으나,전국 규모의 교육행정에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또한 교육행정의 내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

등 심화로 인한 행정소송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그래서 시․도로 교육자치

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지방교육자치의 범위가 시․도로 한정되면 지방교육자치를 기초단위

까지 늘렸을 때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교육행정구역 간의

재정적 격차가 클 때에도 이를 기초단위까지 효과적으로 균등화하여 실질적

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으며,교

육자원의 최적 배분과 소요경비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교육인사는 지금의

시․도 내에서의 시․군․구 순환근무 원칙에 의해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

어질 수 있으며,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만약 지방교육자치제

가 기초단위까지 실시하면 신설해야 하는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건물과 기관

운영비를 지급하려면 한정된 재원 때문에 부득이 학교에 지급될 예산을 전용

하게 되어 교육의 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개연성이 있다(박은엽,2005).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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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인사는 승진의 직제와 능력을 개발하기 어려워지고,재정이 열악하거

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교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등 교육적 불균형

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이를 방지하고자 시․도로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범위를 시․도로 한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

는 부정적 효과는 다양한 지방의 요구와 지방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

는 지방교육행정의 실행에 대한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지방자치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시․도 한정은 교사,

학부모,주민들로 하여금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를 체감하게 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그리고 지방교육행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며,교육자치의 본질 왜곡,주민들의 의사반영 곤란,

지방자치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이상진,200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가 시․도로 한정함으로써 오는 행정적․재정적 장점

에도 불구하고,지방교육자치가 광역단위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학교와 대

부분의 주민들은 지방교육자치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제도

의 기본원리인 주민통제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시․

도 단위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이 선출되기 때문에 기초단위 학교현장과 주민생활

에 직결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황영숙,2005).

지방교육자치의 범위에 대한 기대효과는 범위를 시․도로 한정함으로써 전

국규모의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고,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

로 집행할 수 있다.그러나 지역주민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주

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으로는 그 한계점을 지닐 수 있다.

2.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 설정에 대한 기대효과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는 간선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직선제로 개

정하였다.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간선제에서 선출과정과 주민대표성의 문제

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나 직선제의 선출방식은 간선제 보다 재정적 부담

이 커질 개연성이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에 대한 기대효과는 긍정적 기대효과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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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긍정적 기대효과는 기존의 학교운

영위원들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간선제는 선거인단의 규모가 작은 데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담합 등

의 문제,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 결여,학교의 정치화 및 교직사회의 분열 초

래,교원집단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선거과열과 혼탁,선거 방식의 비합리성

등을 초래했다.이와 같은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직선제로 개선되었다.이는 국민 참여를 본질로 하

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고,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이념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거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첫째,주민직선제

는 선거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겠지만 주민통제 원리의 가장 이상적인 반영으

로,주민대표성 확보에 매우 유리한 선출방식이 될 수 있다.그러나 주민직선

제에 의한 선출방식은 학부모가 아닌 일반주민들의 관심이나 인식이 매우 저

조한 상태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투표율이 극히 낮을 수 있으며,국회의원

선거구보다 큰 선거구로 말미암아 득표의 등가성(等價性)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또한 광범위한 선거구는 정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조직의 도움 없이는

선거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교육의 정치화,즉 정치오염과 훼손이

불가피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즉,직선제의 장점인 주민통제와 주민대표성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겠지만,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송기창,2007).또한 일반

주민의 무관심이나 인식이 저조한 현실에서 투표율이 낮을 개연성이 존재하

며,광범위한 선거구는 정치적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할 위험성이 있다

둘째,현재의 광역단위 교육자치제에서 지금의 제도를 전제로 한 직선제는

광역시ㆍ도지사 출마자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거나,정당의 배경과 뒷

받침을 받는 후보가 아니면 출마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그렇게 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는 본뜻이 없고,좀 더 큰 정치적 위상 확보와 진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출마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이진규,2006).결국,교육의

원과 교육감에 대한 직선제는 주민의 무관심과 인식의 저조로 인해 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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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도나 정당의 배경을 보고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전,2007).이는 정치

적 중립을 요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훼손할 염려가 있다.또한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 위상 확보를 위하여 출마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요약하자면,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에 대한 기대효과는 간선제의 주

민의 참여와 대표성의 문제는 개선이 되나,직선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증

가할 것이다.또한 주민의 무관심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3.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설정에 대한 기대효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성격과 위상은 법률개정 후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제도

의 미비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교육

위원회의 위상이 상임위원회로 높아지면서 자주성,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

으로 보인다.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중립성은 약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살펴보면,교육

위원회 위상에 대한 통합 또는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현행 교육위원회

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다.이는 교육위

원회의 위상이 높아져 교육위원회가 활동이 활발해지라고 본다.교육위원회

의 구성은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별

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였

다.기존의 교육위원회가 위임형 심의․의결기구로써 이중적인 갈등이 해소

되고 교육위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교육의원을 과반수로 함으

로써 교육의원들의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교육내용에 대한

부당한 권력적 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듯이 의결기관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될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이 기대된다 할 것이

다(고전,2007).또한 교육위원회의 구성이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을 과반수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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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는 데 좋은 여건이 될 것이다.

반면,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부정적 기대효과는 첫째,교육위원

회가 심의․의결 구조인한 문제점은 개선되나,예산과 결산이 특별상임위원

회에서 통제를 받음으로써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가 제한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중 또는 삼중의 심의․의결 구조로 인하여 야기되는 운영상

의 비효율성,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로 인한 지방교육청의 행정낭비와 행

정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

러나 개정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상임위원회의 실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교육위원회 위상은 상임위원회가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특별상임

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가 제한

될 수도 있다.또한,개정 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전,2007).이는 이중의

심의․의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상임위원회

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독자적인 심의․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개정

법률은 예산 및 결산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재정에 대

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다.

둘째,교육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의원의 자격을 종전과

달리 정당미가입자로 제한하지 않았고,교육․학예에 대한 발의권자를 교육

의원을 포함하여 시․도 교육위원회 위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여 자

주성․전문성․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이는 일반의원이 발의권을 갖

도록 함으로써 자주성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더불어 교육위원회에 비전문가

인 일반의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정

치적 제한이 없는 일반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중립성도 약

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이는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의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립성과 자주성의 침해가

염려된다.또한,교육위원회는 지역의회의 일반의원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

의원으로 구성된다.그래서 교육의원은 교육․학예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활

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비해 일반의원은 교육․학예에 대한 일반

적인 의정활동을 할 개연성이 크다(송기창,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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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기대효과는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이중 또는 삼중의 심의․의결 구조로 인하여 야기

되는 운영상의 비효율성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또한 교육위원회에서는 일

반의원에 대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여 자

주성․전문성․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그러나 교육위원회가 지방의 교

육경력과 정치적 중립성의 제한이 없는 일반의원과 교육경력을 지진 교육의

원으로 구성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의 침해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

다.

4.교육행정의 기능배분 설정에 대한 기대효과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 이후 많이 논의되

었지만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미비로 인해서 기능

배분은 아주 미약하다.그러나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행정을 하

기 위해서는 기능배분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교육행정의 기능배분

에 대한 현재 법률적 내용은 중앙집권적인 지방교육행정은 효율적․통일적인

행정은 가능하나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교육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내재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에 대한 긍정적 기대효과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과 현 제도를 보면 지방교육행정이 통일된 정책의 수행,지방교육행정계획

수립과 추진의 일관성,강력한 교육행정의 능률성,효과적인 지역교육행정격

차 시정,교육행정간의 중복과 혼란 회피 등을 실현하는 데에 큰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이는 지금까지 교육행정의 전통은 주민자치의 성격

보다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치행정의 형태가 지배적이다(한

양희,2006).이러한 중앙집권적 지방교육자치는 행정적․재정적 효율은 극대

화할 수 있으며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중앙집권적 지방교육행정이 계속된다면,교육감은 지역주민들의 의사

를 반영하기보다는 상급기관 위주의 행정을 하게 될 것이다.하급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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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지시와 감독 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으며,관료적 행정을 답습함으로

써 지방교육자치제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는 스

스로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의미와 함께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일에 대해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

스로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김선정,2006).중앙집권식 지방교육

자치는 지방교육자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행정행위가 될 것이며,지방의 특

성을 살리고 그 지역의 실정과 형편에 따라 규모와 조직구성 등에 융통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지역교육청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에 행정지원하기보다는 법적

성격 자체가 시․도 교육감의 보조집행기관 격으로서 기획,예산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독자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한양희,2006).부교육감의 임

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적이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주민통

제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고,진정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효성

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또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

기 때문에 간섭이나 통제가 지나쳐서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 측면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중앙집권적 지방교육행정은 지방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획일적인 행정

을 초래할 수 있으며,지방교육단체의 창의성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참여를 유

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한양희,2006).세계화․정보화와 함께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는 지식기반사회를 맞아,지방교육행정의 중앙집권적 행정은 국

가의 균형발전과 교육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이를 극

복하고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의 문

제가 많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이는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행

정기능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것으로부터 지도․지원하는 것으

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이러한 것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곽현수,2001).자율성과 창의성의 보장은 지역주민

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수용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의 특수성을 배제한 기능배분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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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에 대한 기대효과는 중앙집권적인 지방교육행정은 통

일된 정책의 수행,지방교육행정계획 수립과 추진의 일관성,강력한 교육행정

의 능률성,교육행정간의 중복과 혼란 회피 등을 실현하는 데에 큰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은 지방주민의 특수성

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하기에는 그 한계점을 지닐 수 있다.

5.교육재정 설정에 대한 기대효과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의 재원

은 많은 부분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안정된 지방교육재정은

확보되나 지방교육이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여 지방교

육자치제가 발전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재정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기반 해 볼 때,긍정적 기대효과는 ‘지방자

치교육에관한법률’에서 교육재정에 있어서 교육재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국가의 보조금,특별부과금 등이 있다.국가의 보조

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

되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법률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은

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17)에서도 지방교육

재정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방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지방교육재정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지방교

육재정의 안전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재원보다는 보다는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재정에 대한 부정적 기대효과는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확보

되는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가능하다 할 것

17)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의 지방교육재정이 70%이상 국고보조로 충당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08).2006교육비특별회계 장별(가로)세입

결산액 현황.교육과학기술부와 <표 V-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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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그러나 중요한 교육제도의 상당수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거나

통제하게 되어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교육

재정의 독립이 필요하다.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은 국고로 충당되어 있어 재정의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고,그 자립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 지

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련하여 자유로운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다(윤상웅,2008).

교육재정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교육재원은 주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국가교육비의 보조금,특별부과금 등이 있어서 재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이 국고부담으로 충당되기 때

문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량성,독립성 등은 저조할 것이다.

D.쟁점 차원

쟁점 차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분석영역인 지방교육자치의 범위,교육의

원과 교육감의 직선제,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교육행정의 기능배분,교

육재정 등을 분석한다.쟁점 차원이란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평가와 장애요

인 등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1.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

지방교육자치의 범위가 시․도로 한정되면 제기된 가장 큰 쟁점은 기초

단체까지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시․도 이외의

지역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있다는 점이다.즉,시행

범위의 시․도 한정 때문에 기초단체의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방교육행정

의 유리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첫째,‘지방

자치법’의 범위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를 비교할 때 지방교육자치의

범위가 시․도로 한정된 것은 그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다.즉,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한다.’라고 규정하였고,1호와 2호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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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그리고 동법 제9조 제2항 5호는 교

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

고,동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지방교육자

치제도가 시․도로 한정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

가 된다.

둘째,‘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비교하여 볼 때

지방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교육․체육․문화․예술에 대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

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지방자치와는 달리 지방교육자치는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고,기초자치단체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와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

다.또한 교육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공공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지방교육자치는 반드시 기초단위

까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논쟁(한양희,2006)이 생길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비교사항으로 이에 대한 의의

는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그 특수성에 부합되는 교육의 실시가 민주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이것은 민주주의 원리가 획일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

고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통일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박은엽,2005).이러

한 관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범위가 시․도로 한정하여 실시되었을 때 지

방특성에 맞고,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교육행정을 실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또한 ‘지방자치법’은 시․도․군․구까지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시․도만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대한 형평



- 110 -

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셋째,광역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

를 반영해야 하는 지방교육자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실

제로 1991년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교육 현장이나 주

민생활과 직결된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

만,학교현장의 문제가 지방교육자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위의 지방교육자치 실시는 교사,학부모,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방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체감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점(김영철,

1999)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시․도로 한정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참여

가 저조하고 원거리 교육행정이 나타나고 있으며,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

방교육행정의 유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신복,2001).그리고 지역주민의

교육관심사를 반영해 내지 못하고 지역교육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인 지방

정치의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

정부 및 주민들의 노력이 집결되지 못하고 교육발전을 통한 지방발전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기초자치단체가 배제된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제

아래에서는 지방교육의 특수성,다시 말해 주민통제가 어렵다고 할 수 있

으며,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미국은 주 중심의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기초단위인 지역학교구에서 주교육법에 의해서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영국은 County와 District로 지방의회 중심하

여 기초단위까지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이렇게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지방교육자

치를 실시하고 있다.지방교육행정의 관심과 주민통제의 입장에서 시․도

단위로 범의를 한정한 지방교육자치는 교사,학부모,주민 등으로 하여금 지

방교육자치제의 실시를 체감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육행정에 있어서 풀

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상진,2005).생

활권과 직결되는 시․군․구에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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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민들은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관심은커녕 이에 대한 인식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시․도 단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자

치의 범위가 시․군․구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될 여지

가 있고,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범위

가 아니라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2.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를 둘러싼 쟁점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출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쟁점은 직선제 준비의 미비

로 인해서 주민의 무관심과 선거비용 등이다.반면,교육의원과 교육감 직선

제는 각기 다른 쟁점사항들 역시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본장에서는 교육의

원과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쟁점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본다.

a.교육의원의 직선제

2000년 3월부터 시행한 교육의원의 직선제 선출방식은 초․중․고교 학

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체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식이었다.그

러나 이러한 방식은 선거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비방․흑색선전 등 사

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지연․학연 등 파벌 조성과 선거 후유증을 초래

하기도 하였다.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학교운영위원회 위

원의 선거참여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도 했다(이상진,2005).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2006년 12월 21일 17차 개

정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의원이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교육의원의 선출은 2006년 7월 31일 ‘제주특

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주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는 직선제로 선출된 바 있다.교육의원

의 직선제 선출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2010년 선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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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교육의원에 대한 직선

제 방식은 주민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선거구의 광역화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약 등에 대한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지역주민들의 교육의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후보에 관심도가 낮

다는 문제가 있었으며,지역 현안문제에 가려져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

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송기창,2007).또한 교육의원 후보를 특정정당 소

속으로 오해한 결과인지 분명하지 않지만,공교롭게도 5명의 교육의원 당

선자중 4명이 기호 1번 후보였다.제주 교육의원 선거는 지방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없었지만,다른 시․도

의 교육의원 선거와 비교할 때 투표율이 낮았다.“제5기 교육의원 선거의

간선제로 치러진 전국 평균투표율이 86.9%임에 비해 직선제로 치러진 제주

도 교육의원 투표율은 67.3%에 불과하였다.경쟁률 면에서는 제주도를 제

외한 지방의 제5기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3.0:1이었으나,제주도 교육의원의

경우 5명 선출에 14명이 입후보하여 2.8:1의 경쟁률을 보여 교육의원 선거

의 경쟁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고전,2006:148).

둘째,교육의원의 선거구가 넓어 후보자를 알리기에 어려움이 있었고,선

거구가 좁은 일반의원과 선거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았다(송기창,2007).지방의 일반의원 보다 선거구가 넓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그래서 선거비용에 대한 부정

적 면이 부각될 개연성이 있다.일반의원보다 선거구가 넓기 때문에 직선

제로 인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원에 대한 홍보부족과 선

거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무관심으로 선거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이

는 지방교육자치의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

이다.또한 직선제에 대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함으로

인해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이 비교되는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볼 때,교육의원의 직선제는

간선제의 문제점은 극복되었으나 주민의 무관심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였고,선거구가 일반의원의 선거구에 비교하여 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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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거의 제약이 있다는 쟁점들을 빚고 있다.

b.교육감의 직선제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간선제의 문제점은 해

결되었으나 주민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재정의 과다지출 등이 쟁점화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교육감 선출은 지방주민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투표율이 낮에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교육감 선출은 2007년 이

후 여덟 번의 교육감선거에서 대통령선거와 같이 치러진 울산(64.6%)․충

북(61.3%)․경남(64.1%)․제주(60.9%)의 결과는 양호한 편이나,단독으로

치러진 경우 그 투표율은 부산(15.3%)․충남(17.2%)․전북(21%)․서울

(15.5%)등으로 평균 17.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이렇게 볼 때 낮은 투표

율은 주민대표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최택호,2008).이는 교육의 자

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었고,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교육감의 직선제에

대한 홍보 부족과 교육감의 직선제의 의미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족,정치

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볼 수 있다.

둘째,교육감 단독선거의 경우 과도한 선거관리비용이라는 부담을 발생

시켰다.단독선거관리비용은 학교운영위원 간접선거에 비하여 30～40배에

이른다.2008년 6월 이후 실시되고 있는 5개 지역의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

육감의 잔여임기가 1년 2～11개월로서 총선거비용 추정 예산은 총 1086억

에 이른다.동시선거가 실시된 울산․충북․경남․제주의 경우 선거관리비

용의 절감이라는 문제는 해소되었지만,동시에 일반선거의 정치적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받게 된다.우선 정당의 기호와 교육감 후보의 동일 숫자

기호 간의 혼돈을 들 수 있다.교육감 후보를 정당추천후보 또는 해당 정

당에 소속된 후보로 오인한다는 것이다.동시에 후보자들 자신이 특정 정

당과의 연계 및 연상을 시도하는 선거운동 행태까지 나타나기도 했다.그

결과 정당추천을 배제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난 왜곡된 투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고전,2008)도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는 교육감선거는 주민의 무관심과 인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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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인한 투표율의 저조라는 결과를 낳았으며,선거비용이 간선제에 비

교할 때 많은 비용이 지출됨을 볼 수 있었다(송기창,2007).이는 교육위원

과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는 주민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나

타났고,이로 인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미국은 일찍부터 분권적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자리

잡고 있으나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민직선제와 선임

제로 선출하고 있으며,영국은 지방자치가 발전한 국가로 중앙집권적 지방

교육자치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선출한

다.또한 일본은 중앙집권적 지방교육자치로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중앙에

서 임명한다.외국의 경우 사회적 환경과 지역 환경에 맞게 선출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간제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교육위원과 교육

감의 직선제를 도입하였다.그러나 직선제는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인식부

족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요약하자면,교육의원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쟁점은 직선제의 실행으로

간선제의 문제점은 극복되었으나,직선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문제의 중심은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역할은 매우 중

요하고 그 권한과 영향력도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지역의 주민들은 이에 대

한 인식의 부족과 무관심이 크다는 데 있다.이로 인해서 주민통제나 주민의

참여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3.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을 둘러싼 쟁점

일반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선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의해 제주도에서만 선출되었다.그 외

지역은 15개 지역은 2010년 일반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해여 준비 중이다.제주도 운영사례에서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문제점들은 발견되었고,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전환되어 그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자주성,중

립성이 침해를 받는 등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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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쟁점은 독자적 의

결권 행사의 한계와 위상 추락현상으로 볼 수 있다.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관

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교육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하

여 특별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독자적 의결권

행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전,2007:212).종래의 의사국18)이 전문위원

실로 축소 개편됨으로써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이 줄어

들었다.종전 의사국 직원의 정원은 11명이었으나,교육정책자문위원 2명,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도 6명에 불과하다.종전의 교육위원회는 비록 불완전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의결기관이었다.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

의 하부전심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송기창,2007).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시행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보면 독자적

인 예산 및 결산을 하지 못하고 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전문위원실의 축소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이는 교육위원

회가 상임위원회로 그 위상이 높아지면서 의사결정은 어는 정도 재량권이

보장되었지만 독자적인 예산 및 결산에 참여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위

원회의 자주성을 침해할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쟁점은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에 대한 문

제로 교육위원회의 구성의 중립성의 문제와 상임위원회의 통치기능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위원회

를 구성함에 있어 종전과 같이 위원 과반수 이상이 교육경력자로 충원되도

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

다19).그러나 교육위원회 구성은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의원의 자격을 종전

과 달리 정당미가입자로 제한하지 않았으며,교육의원을 반으로 줄인 것,

발의권자를 교육의원들을 포함하여 시․도의원이면 누구나 그 시․도의 교

육․학예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원들의 발의 단

계에서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은 피선거권(10년 이상의 교육관련 자격 유

18)교육위원회의 진행을 도와주고 일반사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19)‘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 ‘교육위원회의 구성’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별표로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와 교육의원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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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거구와 유권자의 수,업무 내용과 권한(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의

수립․연구와 일반행정),정치성 여부(정당가입 가능성)등에서 서로 확연

히 다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을 하나의 상임위원회

에 혼합 구성하고 동일한 의결 및 표결권을 부여하여 헌법상 통치기능 또

는 통치작용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점이 있다(최낙철,2008).이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일반의원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의

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이는 전문성을

강화시키면서 교육기관만의 교육위원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

다.그러나 이는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의원과 교육의원 사이의 갈등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야기했다.

셋째,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련된 쟁점은 교육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육

경력을 묻지 않는 일반의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상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교육위원회 전문성의 문제에 의하면,일정

한 교육관련 경력과 전문적 지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교육의원 이외에도

교육위원회 정원의 절반 정도가 교육관련 경력을 묻지 않는 각 정당 소속의

일반의원으로 될 수 있다.이러한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

의하고 의결하는 교육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지방의회 의원이 상

임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교육과 무관한 비전문가까지도 교육위원

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 측

면에서 반한다(최낙철,2008)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교육위원회 전문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전문

성은 교육위원들의 정책질의과정에서 드러났다.그러나 교육 이외의 일반

도정에 대한 이해 수준은 일반의원에 비해 낮다는 평가되었다.교육의원의

질문은 교육과정이나 교사,학생 등에 관한 정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만,일반의원의 경우 원론적인 문제 위주의 질의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례안이나 예․결산안 심의에서는 일반의원과 교육의원 간 전문성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나,정책질의나 행정감사의 경우에는 일반의원에

비해 교육의원의 전문성이 월등하게 높다는 문제점도 야기되었다(송기창,

2007).이와 같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의원과 교육위원인 된 지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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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원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이 있다.

교육위원회의 구성하는 일반의원의 자격에 대한 교육경력의 규정이 없

다.이는 교육의 비전문가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의미하고,교육의 전문성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최낙철,2008).또한 교육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정에는 적극적인 반면 일반의정에는 미숙함을 보였고,일반의원은

일반의정에는 적극적인 반면 교육․학예에 관한 의정에는 미숙함을 보였다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의 행정상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미숙함이 나타났다.

넷째,교육위원회의 중림성과 관련된 쟁점은 정당 소속의 일반의원이 어떠

한 제한 없이 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고 있다.지방의회 하부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교육위원의 경우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여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였으나,이

러한 제한이 무색하게도 교육의원 이외의 의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정당

소속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결국 그 어느

곳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위원회마저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략에 따라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지방교육을 지방의회에 예속시키고 있고,교육

위원회를 각 정당의 이해관계의 대변의 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으며,교육

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의 의사발의권마저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최낙철,2008)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교육위원회 중립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교육

의원은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정책을 다루는 데 반해 일반의원의 경우 소

속 정당과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 교육적인 것보다는 정당의 정책을 반영하

거나 지역구의 요구를 관찰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또한 일반의원들은 교

육위원회 참여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평이 있었다(송기창,2007).이와 같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중립성을 요구된다.그러나 교육위

원회의 구성원 중 일반의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규정이 없다.교육

위원회가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략에 따라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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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교육위원회의 중립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

정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 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미국,영국,일본은 교육위원회는 주로 비전문가로

구성화여 주민의사 반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이는 주민통제의 부분을

중요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현하는 단계에 있어서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중시하고 있다.그래서 교육의원에 대한 중립

성․전문성․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행에 장애를 발

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쟁점은 교육위원회가 그

구성에 있어서 일반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교육경력이 없고 정치

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일반의원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의 문제이

다.또한 일반 의정활동에 미흡함을 보인 교육의원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4.교육행정의 기능배분을 둘러싼 쟁점

제1차 개정 이후부터 많은 쟁점이 되어왔으나 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교육행정의 기능배분의 사항이다.이와 관련한 쟁점은 우리나라 지방

교육자치가 상급기관 위주의 행정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지방교육행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교육행정 계층 간 권한의 기능배분 및 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시․도교육청과 시․군 및 자치구교육청의 자율성 보장의

문제가 제기된다.교육행정의 전통은 주민자치의 성격보다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치행정의 형태가 지배적이다(한양희,2006).따라

서 교육감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상급기관 위주의 행정을

하고,하급기관에 대해서는 지시와 감독 위주의 권위주의적이며,관료적 행

정을 답습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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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임

에도 불구하고,현재 그 법적 성격이 시․도교육감의 보조집행기관 격으로

서 기획,예산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구성하여 실천하기보다

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사이에서 연락․조정 및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지방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자치적․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집행하지 못

하고 있다.또한 지방교육행정의 자치조직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경우 중앙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다.그것은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

치단체에 적정하게 위임․이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권의 방식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적고,감독을 전제로 한 권한의 위임방식

에 의존하기 때문이다(곽현수,2001).이와 같기 때문에 지방교육행정이 중

앙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방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지방교육자치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관

장해 오던 기능과 업무 그리고 권한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일선학교에 관장업무가 과도하게 집권

되어 있고,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지나친 것을 볼 수

있다.예를 들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0조 제1항에서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그 임명 절차에 있어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

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적이라기보다 중앙집권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중앙교육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장관의 지시·명령․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장관의 정책결정을 조

정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장관의 경질에 따른 교육시책․정책의

변화가 빈번하다(황영숙,2005).또한 중앙기관의 과도한 지휘와 감독을 받

고 있고,지방교육행정업무에 대해 간섭이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서 업무의 기능배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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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0조 제5항에서 ‘교육감 소속 하에 보

조기관을 두되,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

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한 것과 동법 제32조에서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기

능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제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는 지방교육행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처리해야 할 행정마저도 대통령령

으로 제한하고 있어,지방교육기관의 자주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자치

적․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지 못하며,많은 경우 중앙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다(황영숙,2005).그것은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위임․이

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지방교육기관이 자율성을 갖

고 지방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시․군 및 자치구 교육청의 법적 지위를 격하시킨 것도 시정되어

야 할 사항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하면 시․군․자치구

교육청은 종래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독임제 집행기관

에서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전락함으로써 교육장의 지위는 시․도교육위원

회의 분장 사무를 처리하는 하부집행기관으로 격하되었는 바 일반지방자치

의 시․군 자치행정과의 균형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한양희,

2007)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하기 위하여,학교교육

관련 기능을 재정립하여 관련 업무를 최대한 지방에 위임․이양하고 규제

적인 법령과 지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한양희,2006).이를 위해서 중

앙정부가 관장해왔던 기능,업무,권한 등을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폭 위임하여 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

지고 지방주민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교육행정의 기능배분에 대한 쟁점은 중앙집권적 지방교육자

치로 인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교육관련 업무

를 자치적․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이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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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의 자치조직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많은 경우 중앙

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음으로 해서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창의

성을 가지고 지방주민의 민의와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행정

을 실행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왔다.

5.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지방교육자치의 성패는 교육재정의 자립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

을 정도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있어서 교육재정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

건이다.이에 따라서 지방교육자치관한법률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의무교육경비,교육특별회계,교육비의 보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등

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방교육비의 국고부담비율

이 여전히 높아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교육자치제의

기본정신인 지방교육의 자율적인 운영이나 특성을 반영한 교육운영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지방교육재정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에서 따로 규

정하고 있지는 않고,교육재정에 대한 재원만을 규정을 하고 있다.그 내용

은 교육재정이 국고가 많이 부담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수급은 안정성이

보장되나 독립성은 침해당함을 알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관한법률의 내용에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사항은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을 확대시키고 업무를 증대시켰으나,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 없다는 점이

다.즉,이전과 동일한 사용료,수수료,기타의 재산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

금,지방교육양여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기타 수입 등

으로 방대하게 증가된 지방교육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제를 실

시한다는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만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 122 -

구    분 국가부담수입 % 자체수입 % 계

서울특별시교육청    3,129,993 57.5         396,988 7.3          5,444,869

부산광역시교육청    1,631,380 72.7         125,737 5.6          2,242,946

대구광역시교육청    1,175,788 71.1         147,597 8.9          1,652,684

인천광역시교육청    1,191,396 65.4         213,753 11.7          1,822,613

광주광역시교육청       781,224 77.5           68,378 6.8          1,007,617

대전광역시교육청       676,785 71.0           87,897 9.2            953,426

울산광역시교육청       522,144 66.8         123,332 6.3            781,157

경기도교육청    4,410,146 64.5         638,580 9.3          6,837,246

강원도교육청    1,320,412 86.7           43,635 2.9          1,523,550 

충청북도교육청    1,067,014 77.7         183,745 13.4          1,373,219

충청남도교육청    1,328,573 68.4         329,995 5.3          1,943,537

전라북도교육청    1,477,807 86.0        103,723 6.0          1,718,860 

전라남도교육청   1,766,9000 88.3         122,932 6.1          2,001,952 

경상북도교육청    1,916,660 79.1         262,009 10.8          2,422,981 

경상남도교육청    2,041,032 80.9         199,333 7.9          2,524,3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79,685 77.4           27,512 5.6            490,248

합계   24,816,903 71.4      3,071,055 8.8        34,741,256

다.<표 Ⅴ-2>20)는 지방교육재원의 71.4%를 국가부담수입으로 되어 있고,

자체수입은 8.8%에 불구함에도,예산 및 결산 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은 재정적 측면에서 자립성과 자율성을 동시

에 상실하는 문제점(한양희,2007)이 제기된다.

<표 Ⅴ-2>2006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

(단위:백만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6 교육비특별회계 장별(가로) 세입 결산액 현황. 교육과

학기술부 참조.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적 내용에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문제와 지방교육재정자립도의 저조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a.지방교육재정 재원구조의 문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1차 개정 이후부터 쟁점화 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원구조에 대한 것이다.첫째,지방교육재

정의 자립도는 낮고 국고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점인데,이는 법률적 내용

20) 2006년도 통계라 그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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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에서 비롯된다.즉,1991년부터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시행하면

서 지방교육양여금제도와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을 총액교부제도로 도입하

여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반대로 지방

교육재정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조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오기도 했다.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지방

교육자치제도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교

육자치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저조하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국고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지

방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가는 힘이 들 수밖에 없지만

국가재정의 사정은 교육재정만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칸막

이가 쳐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국가재정의 경직

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박정수,1998)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둘째,지방교육재정을 통계로 살펴 볼 때 그 교육재정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고의존 비율도 점점 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지방

교육재정 세입은 2007년도 광주광역시특별회계21)의 경우 <표 Ⅴ-3>에 서

보듯이 국고 부담금 78.9%,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5.2%,자체수입금 5.9%

로 재원 중 대부분을 중앙행정에 의존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교

육부문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다행히 2001

년부터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되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개편

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률이 증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부담 불균형이 다소 시정되어가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으로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현재의 조세도와 재정구조에 의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그 구조상

한계에 달해 있는 실정으로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교육비에 있어 국고의 비중이 높다는 것

은 국가의 지방교육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방자

21)전국 시․도 가운데 연구자와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시를 임의로 정하여 자료를 선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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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합계

(100%)

국 가 부 담 수 입 지 방 부 담 수 입

계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계 자체수입 전입금

2001 785,725
539,867

(68.7)

428,367

(54.5)

103,873

(13.2)

7,627

(1.0)

245,626

(31.3)

127,778

(16.3)

117,848

(15.0)

2002 915,784
611,166

(66.7)

502,788

(54.9)

101,503

(11.0)

6,875

(0.8)

304,618

(33.3)

166,079

(18.1)

138,539

(15.1)

2003 961,078
683,619

(71.1)

561,232

(58.4)

109,770

(11.4)

12,617

(1.3)

277,459

(28.9)

133,377

(13.9)

144,082

(15.0)

2004 989,806
754,416

(76.2)

653,306

(66.0)

93,359

(9.4)

7,752

(0.8)

235,390

(23.8)

103,308

(10.4)

132,082

(13.3)

2005 1,001,137
722,740

(72.2)

718,167

(71.7)
-

4,573

(0.5)

278,397

(27.8)

129,290

(12.9)

149,107

(14.9)

2006 1,007,617
781,224

(77.5)

774,950

(76.9)
-

6,274

(0.6)

226,393

(22.5)

68,378

(6.8)

158,015

(15.7)

2007 1,016,611
801,780

(78.9)

792,249

(77.9)
-

9,540

(1.0)

214,831

(21.1)

60,022

(5.9)

154,809

(15.2)

치단체가 지방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전영석,2004).광주시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방교육재정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이에 대한 국가부담수입도 또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국고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지방교육재정 확충은

국가의 재정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구조는 지방교유재정의 독립성,

재량성,자주성이 낮은 결과를 가져왔다.

<표Ⅴ-3> 연도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내역

(단위:백만원,%)

자료:광주광역시 교육청(2008).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결산.광주광

역시 교육청.직접인용.

b.지방교육재정자립도의 저조에 대한 문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1차 개정 이후부터 쟁점화되었던 또다른

문제 중 하나는 지방교육재정자립도의 문제이다.첫째,지방교육재정의 세원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세원이 다른 조세에 연계되어 있어 증액이 쉽지 않으

며,지방교육재정자립도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

재원 확보책임의 한계도 불분명하다.또한,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

운영으로 양 단체 간 협조와 지원도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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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지방교육재정에서 국가부담수입금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이에 따

른 교육재정의 독립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Ⅴ-2>에서

각 시․도의 재정은 전체 71.4%가 국가부담수입이며,자체수입은 8.8%이고,

그 외는 일반회계부답수입,지방교육채,기타 수입이 19.8%이다.그리고 광역

교육자치기관인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국가부담수입을 제외하면 자체예산비

율은 28.0%이다.이는 지방교육재정 중에서 국가부담이 크고,자체수입의 확

보가 어려움으로 인한 세수확보의 문제가 있다.2002부터 국가수입비율이 감

소하는 있는 것은 세재개편에 따라 지방세분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었고,지방

교육재정부담금법 개정으로 시․도세 전입금이 2005년부터 3.6%에서 5%로

사향되었기 때문이다.<표 Ⅴ-3>에서 보면,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

육재원구성비는 국가부담이 77.5%,자치단체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 지방부담

이 22.5%이며,국고부담구성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9%,지방교육양여금

0%,국고지원금 0.6%이다.2007년 경우 세입재원 중 중앙정부에서 78.9%를

부담하고,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자

체부담은 불과 21.1%에 불과하다.이는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지방교육재원의 중앙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에 들어서 전국적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그 보조의 정도가 지역 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서 재정배

분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박순이,2004).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광

역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이 크고,점점

국고부담율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

을 주고,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경우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

정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재정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영국

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당국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제정의 편

성과 징세권을 가지고 있어 재정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이

와 같이 교육재정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지방교육자치의 자주

성․전문성․특수성의 원리를 반영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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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교육자치의 재정의 대부분이 국고로 부담하고 있어 그 독립성과 자율

성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현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교육재

정에 관한 쟁점은 지방교육재정의 세원구조는 매우 복잡하고,세원이 다른

조세에 연계되어 있어 증액이 쉽지 않으며,지방교육재정자립도가 저조하다

는 점이다.이러한 점은 법률의 내용에서 보듯이 지방장치단체의 전입금 보

다는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현 법률의 한계는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될 수 있다.또한 재정의 국고부담 비

율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성,재량성,독립성을 크게 위

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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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A.요약

현재 시행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 3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구성

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선출되고 1991년 9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을 제정․공

포하고 더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별도로 제정․공포하게 되었다.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원됨으로써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그 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제6차 개정(2001년 1월 28일)과 제

17차 개정(2006년 12월 20일)등과 같은 두 번의 전부개정을 거쳐 최근의 제19

차 일부개정(2008년 2월 29일)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법률의 준비 부족과 그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제19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법률분석을 해보았다.이 연구가 탐색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지역특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교육제도가 요구되고 있으며,지역과 학

교에 따라 자치적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

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이러한 제도의 근원이 되는 ‘지방교육자

치에관한법률’이 열아홉 번의 개정을 통해서 발전되었다.그러나 법률 개정과

정과 법률의 시행 상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보이고 있다.지방교육자치제도

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위로부터의

제도 개선이 전개되었다.주민의 행정수요가 증폭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

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주민에 대한 일

상생활상의 공공수요 충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광역단위에 한정하

여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법률의 개정

을 통하여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를 통하여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려고

했으나 선거와 그 위상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지방교육의 특수

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행정의 기능배분과 교육재정의 독립에 대

하여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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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둘째,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역교육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지

방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분권화,지방교육의 의결기관

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사반영 및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으로 주민복지를 극대화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해 그 나라의 교육환경에 맞게 적응한 미국,

영국,프랑스,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시기에 시작하여 2009년 현재까지 제19차의 개정이 있었다.이

연구에서 관심대상인 제19차 개정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영역과 분석차원

을 기본 틀로 하는 법률분석을 시도하였다.분석의 영역으로는 교육의원과 교

육감 직선제,교육위원회의 위상,지방교육자치의 범위,교육행정의 배분,교육

재정의 내용을 포함하였다.분석차원은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목적 차원,

성격 차원,기대효과 차원,쟁점 차원 등을 포함하였다.

셋째,5개 분석 영역에 대한 4개 분석 차원을 기본 틀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목적 차원에서 볼 때,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직

선제로 바뀌면서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한 간선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으

며,교육위원회의 위상확립은 기존의 중복된 의결권에 대한 갈등으로 나타난

행정적․재정적인 문제 해결과 교육의원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신장에 있

다.지방교육자치의 범위를 설정한 목적은 행정적․재정적으로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한 것이고,교육행정의 기능 배분의 목적은 교육의 특수성 반영과 행

정에 대한 편의성 및 신속한 통제에 있다.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며,그 재원의 안정적

인 확보에 목적이 있다.

성격 차원에서 볼 때,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지역교육행정책임자

의 선출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그들의 의사를 반

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직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교

육위원회의 위상은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되었으며,교육의

원의 직선제에 따른 자주성,전문성 강조되었다.교육자치의 범위는 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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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때 시․도로 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교육행정 기능배분의 성

격은 중앙행정이 통일성을 갖는 중앙집권적 지방교육자치제도라는 점이고,

교육재정의 성격은 외국의 지방교육재정이 독립적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교부받고 있다는 점이

다.

기대 효과 차원에서 볼 때,교육위원과 교육감에 대한 직선제는 간선제의

주민대표성과 선출방식의 문제를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교육위원회의 위

상에서는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지정으로 위상이 보다 강화되고,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개선될 것이다.교육자치의 범위는 기초단위까지 확대했

을 때 오는 재정적 손실을 막으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고,교육행정

의 배분에서는 지방행정의 진행에 있어서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행정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재정은 국고부담에서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어 재정

확보는 안정적일 것이다.

쟁점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첫째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직선제에서 행

정적․재정적 비용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둘째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상

임위원회로 높아지면서 일반행정에 대하여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등이 강화

되었지만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도의 일반의원과 직선제로 선출하는 교육의

원과의 비율이 거의 같아서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셋

째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범위는 광역단위로 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했다.교육행정의 배분은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인 배분을 요하며,교육 재정적

측면은 재정의 독립성 문제가 나타났다.

B.제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9차 개정에 대한 법률 분석을 시도한 이 연구

의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제19차 개정 법률에 이어서 제20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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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출한 상태이다.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외국의 지방교육자치

제도와 비교해 보면 많은 미비점을 보이고 있다.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며,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하여 지

방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서 현재보다는 발전된

지방교육자치가 운영될 것이다.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한

제16차 개정 이후22)실시된 교육감 직선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교육의원 직선제의 운영을 볼 때 교육의원 및 교육감 직선제에 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좀 더 실용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 개정부

터 논의되어 온 지방교육자치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기초단체까지 지방교

육자치의 범위를 넓혀 지방주민이 지방교육자치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교육행정의

배분에 대한 문제는 지방주민의 민의를 수용하여 민주적인 행정을 만들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행정 이양이 필요하다.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문제도 지

방교육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제도가 원칙

에 충실한 제도가 되려면 이 논문에서 쟁점화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

이 필요하다.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1.지방교육자치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기초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지방자치와 형

평성에 맞지 않는다.일반지방자치가 민주주의체제인 기초단위의 자치를 인

정하고 있으면서 유독 지방교육자치만은 광역단위로 묶어두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 논리 이외에는 근거가 희박하다.23)그리고 이는 지방교육자치 이전에

22)법률의 제17차 개정인 전(前)인 제16차 개정 때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하

면서 주민의 직선제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선출되었다.

23)지방자치의 범위는 시․도․군인 기초단위까지 이고,지방교육자치는 시․도에만 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는 지방의 일반행정을 담당하고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의 교육․과

학․기술․체육에 관한 교육전반에 걸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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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인 지방분권과 주민통제에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분권

의 구조와 주민통제의 차원이 중앙-광역에만 존재하는 것과 중앙-광역-기초

에도 존재하는 것과는 엄정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그래서 기초단위로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자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지방교육자

치를 강조하는 사람들 양쪽의 지지를 비교적 골고루 받고 있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지

역실정에 맞는 교육시설을 건설하고,교육환경 조성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받아 급식 등 교육 인프라를 직접 챙

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교육력 낭비,지역

간 교육서비스,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지역교육청은 학교교

육의 전반적인 지원기관으로서 기존의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관련 지

원업무까지 확대해야 한다.이는 학교제도상의 문제와 교육과정운영 및 각종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둘째,현재의 일반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시․군 단위 교육청을 지역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재구조화해야 한다.

셋째,교육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교자치에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교

육청의 교육위원회는 단위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내용들을 단위학교와 직결되

는 인사들에 의해서 조직․운영되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넷째,기초자치단

체 간의 재정력의 격차와 전문 인력의 부족 등과 관련된 지역 간 형평성 보

장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김선정,2006).다섯째,기초단위

까지의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자치구역을 재조정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초단위까지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해야 함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앞서 주장한

것과 더불어 제도와 법적인 측면의 발전 방향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

에 맞는 지방교육자치가 필요하다.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제도,재정의 독립,행정적 지원,제도의 홍보 등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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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위원의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010년 직선제 선거를 준

비하고 있다.지난 2006년 7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는 직선제로 선거를 한 바 있다.제주특

별자치도에 실시한 교육의원의 직선제에서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넓어 후보

자의 선거 운동의 어려움,지역주민들의 교육위원에 대한 낮은 인식,교육

의원 선거의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출방식을 구상해야

한다.선거관리비용을 줄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교육

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송기창(2007)은 어

느 정도의 선거관리비용을 감수하면서,교육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서는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보다 1주 내지 2주 앞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이렇게 할 경우 동시실시에 따른

투표절차의 번거로움도 해결할 수 있으며,지방선거에 앞서 실시하므로 교

육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교육감의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감 선

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후 현 2008년

11월 현재까지 여덟 번 치러졌다.이후 대전․경기의 교육감 선출을 앞두

고 있다.지금까지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낮은 투표율,선거비용 과다지출,

정치적 중립의 문제 등이 선출방식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진규수,2007

).24)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교조직을 활용한 홍보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선거율은 15.3%의 저조한 성적이었지만 부산의 교육감 선거에서 선

24)한국리서치의 충북 유권자(2천명)여론조사와 경남일보의 경남 유권자(1천명여 명)대

상 조사 결 과,충북 유권자의 72.8%는 지지후보를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경남

유권자의 67.4%가 지지후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진규수(2007).대선에

가린 교육람 선거...유권자무관.한국일보.11.27.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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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관계기관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을 상대로 캐치프레이즈를 공

모하였다.대형할인업체나 영화관 등과 제휴하여 투표참가자에게 할인쿠폰

을 주었으며,대형마트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버스 및 지하철에 선거광고를

게재25)하여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고전,2008).또

한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시선거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시․도지사나 의원에 집중되

어 오히려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을 초래하거나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차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방

식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아울러 정당 후보와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감 선거 시 투표용지에 사용할 기호를 ‘가나다’순으로 또한 후보자들의

특정 정당의 연계를 시도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직선제 선거는 2006년 법을 개정했고,2007년 2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덟 번의 선거가 치러졌다.이 중에는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 선거와 단독으로 치러진 경우가 있었다.동시에 치러진 경우

는 선거비용의 절감과 투표율 60%대로 높은 편이었지만,일반 선거의 영향

을 받아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단독선거일 경우 일반선

거의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선거관리비용이 간접선거보다 많이 지출이 되

었으나,투표율이 15～20%로 낮아 주민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어 지방교육

자치제 자체에 불신을 낳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원 선거에서 언급되었지만 지역주민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이 큰 원인이라

고 할 수 있다.또한 점점 더 늘어나는 단독선거의 비용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이다.이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방교육자치에 따

른 교육감 선거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 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계

속 노력해야 한다.선거 시 물론 평상시도 교육감의 주민직선제에 대한 이해

와 인식을 높여야 한다.교육감은 그 지역의 교육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갖는 기관이며,지역교육청 산하의 학교와 교직원을 책임지는 기관이다.그

런 중대한 책임을 갖는 자리임을 지역주민이 인식 및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그 선거도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25)전화 자동음서 메세지 발송,포스터 제작,홍보 비행선,공명선거 거리음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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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의 개선방안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개선방안은 교육위원회 위상,교육위

원회 구성,교육위원회 전문성,교육위원회 중립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예

산 및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로 인한 독자적 의결권 행사의

한계 문제와 의사국의 축소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위상 추락현상 문제가 대

두되었다.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로 인한 의결권 행사의 한계에 있어

서는 행정자치부 교육위원회(예비심사)→예결특위(종합심사)→본회의(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지방의회 운영의 일반적 절차라고 하

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고전(2007)은 행정자치부의 일

반론은 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 위상의 근거로는 박약하다고 보았다.

기존의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전심사항과 전결사항을 구분한 만

큼 조례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사항과 예․결산에 있어

서 예결위를 거치는지의 여부는 자치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면,교육위원에 대한 구성은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의원과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교육경력자를

과반수로 유지하도록 하여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교육의원

을 과반수로 하는 것은 정치적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다.교육이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며,이를 지

원․조성해주는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육적 식견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관리․운영되어야 한다(최낙철,2008).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교육위원회는 9명이고,이 중 교육의원은 5명으

로 구성되어 있고,도의원 4명이 교육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이와 관련하

여 전문성과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교육위원회 전문성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교육의원 선출에 있

어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각각 10년씩 또는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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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시․도의회의원으로서 선출되는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의원

선출시 요구되는 선출규정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다시 말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교육의원과 그 외의 교육위원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한

다고 본다.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

면,교육의원들의 정책질의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육 이외의 일반 도의정에

대한 이해수준은 일반의원에 비해 낮다는 평가가 있으며,일반의원들의 교

육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안은 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의원 대 일반의원의 구성 비율을 현행 과반수인 5:4에서 과반수 이상

인 6:3으로 바꾸어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방안,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

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방안,일반의원으로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한 의원

은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송기창,

2007).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위원회보다 교육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본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고,일반의원과 인

간관계를 통해 교육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넷째,교육위원회 중립성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교육의원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등록

은 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하여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위원으로 선

출되는 지방의 일반의원에 대하여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이로 인해 교육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교육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교육위원회는 특정 정

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고,이로 인해 특정 정치권력이 승인하

고 요구하는 사상이나 지식만을 전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송기창은

“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교육의원

들은 중립성을 지키는 데 반해 일반의원은 소속정당과 지역구의 요구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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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2007:244)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러한 문제

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하여 중립성

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4.교육행정에 대한 기능배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는 주민자치의 성격보다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상급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지시와 감독 위주의 권위주의적

이다.관료적 행정과 상급기관 장의 정책결정을 조정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빈번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또한 지

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이나 시․도 교육청 조직은 변화

하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

하고 있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

에서도 과감한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이상진,2005).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서도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표방하고,학교교육 관련

기능을 원점에서 재정립하여 관련 업무의 최대한 지방위임․이양 및 규제적

인 법령과 지침의 정비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려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

치조직권,학사운영권 등의 과감한 지방위임 및 이양 등 교육부문에서의 지

방분권화가 선행 또는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특히 자치입법권과 학사운영

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내용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이 법

률→대통령령→부령으로 이어지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입법체계와 관행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중앙→광역→기초단

위에 걸쳐 전반적인 정부권한 및 기능의 재분배,재구조화가 요청되며,특히

광역-기초단위 간의 재분배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결정해 주는 관행을 지양

하고,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시․도와 기초단위기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시 말하면 분권화 추진과정에서도 중앙

정부가 획일적으로 설정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능한 한 지방 스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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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분권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중앙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신의 고유권한을 이양과 위임의 형태로 광

역단위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기초단위의 교육장과 교육위원회에 배분할

수 있는데,중앙은 국가 차원의 교육사무와 국립학교에 관한 사무권한을 보

유하고,나머지 사무는 모두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는 원칙적으로 교육기획과 정책개발 기능만을 관장하고,나머지 지방의 특성

에 따른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업무는 시․도교육청과 기초단위의 지역교육

청에 이양 및 위임하면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교육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5.교육재정의 개선방안

지방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재정적 독립이나 지

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지방교육재정은 국고부담비율이 높

고 지방교육재정의 충당에 있어서도 교육재정이 원활하지 않다.또한 ‘지방교

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억제되고 있다.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구조와 자립도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지방교육재정은 재정원칙에 입각하여 세원에 대한 세금부과 주체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여야 한다.이는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확대해 주고 자

율과 책임에 입각한 경쟁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지방정부가 재원

조달과 세출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할 때 국가재정 배분 측면에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지역 간 불공평문제는 중앙정부단계에서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를 활용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은 일차적으로 재산과세

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왜냐하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질적 투자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의 재산가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재산과세를 통해서 지방교육비를 조달하

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더 많은 재산을 보유



- 138 -

한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관점에서 정부 재정세입의 근간은 조세

수입이므로 재원 마련도 일차적으로 조세수입의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선정,2006).지방세를 통해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기존의 지방세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그 확충된 재원의 일정비율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교육세’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

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교육세는 많은 부분이 간접세로 되어 있어,지방교육의

상황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고 지역주민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없다.따라서 직접세로 교육세원을 개편하면서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교육세의 소득역진성을 시정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할 수도 있다.앞으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지

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에도 어느 정도의 과세권을 부여하여야 한다.지역

조세부담자인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지방교육세’로 개편하여 지방자

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고 지방교육자치행정을 시

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지방교육재정자립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교육비 부담 및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중앙기관의 재정능력의 한계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초단위까지 확산을 고려하여 지방정부로부터의 교육재정 지원을 늘려 나가

야 한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재원확보의 충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

다.둘째,지방교육행정과 일반지방행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지방교

육재정 운용의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재정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행정제도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과 그에 따르

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권한에 따르는 책임의 의미는

지방교육행정과 일반지방행정 간에 보다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

방교육재정의 재원확보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하급 단위기관 교육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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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 제고는 실제 제정을 운용하는 단위기관에 예산계획 수립이나 집행,

관련제도 개선 등에 있어 충분한 자율권이 부여될 때 가능하다.따라서 교육

재정 배분은 가급적 총액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상위기관은 교육사

업에 대한 대강(大綱)의 틀만 만들어 놓고,세부 집행계획은 하위기관의 자율

에 맡기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재원과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와 더불어 재정의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주민에게 지방의 특성에 맞게 교

육행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재정의 개선방안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 안전한 세원을 확보하여 튼튼한 재원구조를 만들

고 재정자립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시행할 수 있

다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지방교육의 재원은 먼저 다양한 재원을 통하

여 재원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물론 이에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동

의 하에 그 지역에 맞는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고 있다.법률의 제정과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다.이를 최소화하면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발전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제도가 진정으로 지방

주민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개정된 법률에 의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통해서 현재보다

발전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현되기를 바란다.이를 위해서는 정부,지

방자치단체,지방교육단체,지방주민 등의 많은 노력이 요구 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신법우선의 원

칙에 따라 제19차 개정 이후 법률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법률을 분석하

기 위해서 정책분석방법 중 기술적 정책분석 과정을 활용하여 분석의 틀

을 도출하였다.이러한 분석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을

분석영역으로 하고,기술적 정책분석을 활용하여 목적,성격,기대효과,

쟁점 등을 분석차원으로 활용하여 법률분석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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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구분
개정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전반기

개정

제1차 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3호)

 ․회기를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 연장가능)

제2차 개정

(1995.  7. 26

법률 제4951호)

 ․교육위원회의 피선 경력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조정

 ․교육감의 피선 경력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하향조정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뒤에 초․ 

중등교육법으로 이관)

제3차 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69호)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교육감의 국가위임사무의 해체 시 교육부장관에게 직무

이행명령 및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

제4차 개정

(1997. 12. 17

법률 제5467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법 개정(학교운영위원회 선거

인과 교원 선거인)

 ․교육감의 피선 경력연수를 15년에서 5년으로 대폭 하향조정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제5차 개정

(1998.  6.  3

법률 제5546호)

 ․교육위원회 정수를 7-25에서 7-15인으로 축소조정

 ․교육위원회 선출권역은 인구․행정구역 등 생활권을 고려

하여 구분

 ․교육감 및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위탁금제도 도입

중반기

개정

제6차 개정

(2001.  1. 28

법률 제6216호)

전부개정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단 구성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경력 등을 가

진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일을 경력환산의 기준시점으로 함

 ․후보자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

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선거공보, 소견발표와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외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하며 선거운

동기간 전에도 인쇄물․간행물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교육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투표자 총수의 과반수

를 득표하여야 하며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신설함

부록

[부록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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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정

(2001.  1. 29

법률 제6400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에 의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개칭하고, 교

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

제8차 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33호)

 ․중학교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

체에도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제9차 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한 준용규정의 수정

제10차 개정

(2004.  1. 20

법률 제7072호)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할 경우(궐위, 공소제기, 

금고이상의 형, 입원, 출장, 휴가)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제11차 개정

(2004.  1. 20

법률 제7078호)

 ․검찰청법 개정에 의한 준용규정의 수정

제12차 개정

(2004.  1. 29

법률 제7120호)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계를 마련함

제13차 개정

(2004. 12. 30

법률 제725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으로 개정함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의무교육 관련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

터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

에 따라 동법을 개정함

제14차 개정

(2005.  1. 25

법률 제7340호)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도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를 확립하

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이고 학생 170만 

이상인 시․도에 있어서는 그 가운데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15차 개정

(2005. 12. 20

법률 제7773호)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의 활용과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

쟁 촉진

 ․보조기관의 직급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정부조직 관리의 

유연성 및 탄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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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개정

(2006.  2. 21

법률 제7847호)

․제주특별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일부 법률

을 수정

후반기

개정

제17차 개정

(2006. 12.20

법률 제8069호)

전부개정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함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함

 ․교육감의 중임제를 제안하여 ‘계속 재임이 3기’에 하도록 변경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교육감 선거를 ‘공직선거법’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제18차 개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제19차 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대통령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교육해당부서

의 명칭변경으로 교육과학부를 신설하는 그 목적으로 함

출처:법률지식정보시스템(200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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